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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발언에 대한 카카오의

문제의식과 논의의 시작 배경

I. 들어가며: 카카오가증오발언대응에나선이유

카카오는 ‘기술과 사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기업의 디지

털 책임(CDR,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있

다. 뉴스와 검색어 등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역

할과 책임을 고민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연예, 스포츠 뉴스에 대한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고,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연예 뉴스의 댓글이 사생활 침해와 인격 모독 등 인권 침해적 표현의 진원지 역

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카카오는 댓글 서비스 정책을 보완하면서 댓글 신고 항목에 ‘차별·혐오’

를 새로 만들었다. 또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혐오·폭력성

콘텐츠 관련 자율규제 기준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계획을 공개했다.

단순히 서비스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증오(憎惡)발언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2019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2019)’에 참여해서,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기업들과 더불

어 테러 및 폭력 콘텐츠의 자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국내 인터넷 업계가 자율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론장 축소’를 우려

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율 규제가 언제나 ‘옳은 해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증오발언을 그저 두고만 볼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오발언으로 표

출되는 한 사회의 차별과 폭력을 외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증오발언이 어

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

할 시점이 됐다.

카카오는 증오발언 정책 숙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안의 증오발언의 형태와

성격을 고찰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대응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1년여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진행했다. 숙의 과정을 거

쳐 도출한 결과가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이다.

본 ‘녹서(green paper)’는 그 숙의 과정 및 관련 연구를 우리 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카카오가 한 1년여의 고민이 향후 진행될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고민과 노력에 실효적인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결과물 자체를 넘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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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증오발언 문제에 대한 우

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증오발언, 나아가 차별의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논의가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녹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다각

도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원칙

수립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녹서’로 칭한 것은 이번에 발표한 원칙을 시발점으

로 삼아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용어의 사용에 관해

Hate speech는 국내에서 ‘혐오(嫌惡)표현’이란 말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 녹서를 포함해 향후 카카오의 정책과 관련된 자료에는 ‘증오발언’이란

용어를 쓰고자 한다.

‘혐오' 대신 ‘증오'를 쓴 이유는 이렇다. ‘혐오’는 ‘싫어하여, 기피하는’ 감

정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감정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고의적 폭력성’이 내

포하지는 않을 수 있다. 특정 행위를 관리·조치하려면 그 행위의 해악성이

뚜렷해야 한다. 제재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차별적 인식에 기반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극단적인 언어

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증오발언’으로 정의했다.

‘Hate speech’를 우리말로 어떻게 엄밀히 옮길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 논

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혐오' 대신 ‘증오’를 정책적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특정 집단에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어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당부드린다.

※일러두기: 녹서의 본문에는 ‘혐오표현’, ‘증오발언’ 등 용어들이 혼재한

다. 이는 숙의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나 발언 등의 원문을 가능한 그대로 공

유하기 위해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증오발언을

그저 두고만 볼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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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오발언의 국내외양상1

증오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된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역사 등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은 건국 이후 오랜 기간 노예제도를 유지해 왔으며, 노예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도 뿌리깊게 흑인을 차별해 온 역사가 있다. 그 배경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는 인

종차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민감하다.

반면 유럽권에서는 세계대전 과정에서 발현된 소수 민족에 대한 증오발언에 보

다 주의를 기울여 왔다.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태인, 슬라브족, 집시, 동

성애자, 장애인, 정치범들을 학살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 대륙에 난민을 향한 차별과 증오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테러

와의 전쟁’이 중동 난민 문제와 얽혀 문명에 대한 증오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부터

지역 감정을 기반으로 한 뿌리 깊은 증오를 넘어 계층화한 증오가 일상을 파고

든지 오래다. 초등학생들이 ‘월거지·전거지·빌거·엘사’ 등 일상화한 표현을 쏟

아낸다2. 여성·인종을 향한 증오는 더 심각하다.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극단적인 여성 증오발언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미국의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으로 촉발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too)’ 논쟁이 확산하면서 국내의 ‘여성혐오’에 대한 갈등

도 깊어졌다.

증오의 민낯은 난민 이슈에서도 목격됐다. 2018년 6월 예멘 출신 난민 55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자, 무슬림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가 분출

됐다3. 논쟁 과정에서 난민법 제도의 악용 등 합리적인 우려도 있었으나, ‘무슬

림=테러리스트’와 같은 맹목적 비난도 가세했다.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외

국인 혐오)’를 노골적으로 목격할 수 있던 사건이었다.

최근 한국에서는 현실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가 막연한 증오와 합쳐져, 온

라인에서 폭력의 소재로 둔갑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

회는 “코로나는 열에 약하다. 다시 한번 지하철에 불을 질러 ○쌍디안(경상도

사람 대상의 증오발언)을 통구이로 만들어서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 “이참에

II. 국내외 증오발언 대응 논의의 현주소

증오발언 현상의 실태와

국제기구 단위의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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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함 퍼지고 봉쇄시킨 후에 땅크로 홍○ 새끼들(전라도 사람 대상의 증

오발언) 싹다 밀어죽여야 된다” 등과 같은 실제 예시를 언급하며, “특정 대상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6건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했다”고 지난 2020년 3월 발표했다4.

2. 증오발언에 대한국제적원칙들

증오발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 부재하다. 하지만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들은 차별과 증오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회원국

들이 그 선언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조약을 만들어 왔다. 증오발언의 개념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이러한 선언과 조약의 내용을 살펴봤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국제기구들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 가치 아래, 사람들은 인종, 성별, 성적지향, 피부색, 종교, 언어, 정치적 및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으로 차별을 받

지 않아야 하며,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적

조약들은 타인의 특성이나 소속된 집단을 이유로 증오를 고취하는 행위까지도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각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U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만연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류

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을 발표

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제

1조)”라고 선언하며5,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

로도 차별을 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제2조)”고 규정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한 뒤, 각 개인들

이 그 평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제7조)”고 밝히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가

막연한 증오와 합쳐져, 

온라인 폭력의 소재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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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은 이후 주요 국제 인권조약들의 토대가 됐다.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 이후, 국제연합은 이 선언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제인권법을 제정하려 했다. 초기 구상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하나의 조약에 담는 것이었지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이행 방식이 다르다는 인식이 커

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두 개의 규약으로 만들었다6.

우리나라는 1990년에 두 조약을 동시에 비준했다7.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년, 국제연합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조약의 형태로

완성했다. 이 규약은 증오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8. 협약의 제2

조 제1항에서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

을 약속한다.”고 규정한다9. 증오발언과 관련해서는 제20조 2항에서 “차별, 적

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

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

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

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약에 비준한

각국이 차별과 증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인간의 존엄성 및 합당한 삶

을 누리기 위한 기본권들을 다루고 있다10.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증오발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 부재”

“UN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들은 차별과 증오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이 그 선언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조약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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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

를 누릴 자격이 있다(제2조 제2항)”고 정의해, 모든 사람이 권리와 자유에 동등

하며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대한국제협약

1963년, 국제연합은 국제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2년 뒤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을 만들었다11. 1969년부터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해당 조약에 비준 및 가입하

며 인종차별 퇴치에 대한 뜻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 협약은 제4조a항을 통해 인종차별에 기반한 폭력행위와 이를 선동하는 행

위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재정적) 지원까지도 의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선언했다12. 즉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증오 행위를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컴퓨터를통한인종주의·외국인혐오적행위의처벌에관한

사이버범죄협약추가의정서

유럽의회는 2003년, <사이버 범죄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의 추가의정서로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

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 범죄 협약 추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를 채택했다. 이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형성된 인종차별적 또는 외

국인혐오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3. 여기

서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혐오적인 자료란, “종교 뿐만 아니라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 등 출신에 기초하여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대한 혐오, 차별

또는 폭력을 옹호·증진·조장하는 서면 자료, 이미지, 또는 사상이나 이론을 대

표하는 것”을 말한다14. 또한 유럽에서 자행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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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증오발언에 대한 원칙 수립을 위해 거친 과정은 아래 그림의 로드맵으

로 설명된다.

카카오는 2020년 1월부터 증오발언 대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검토

결과, 증오발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해야 할 필요성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3월부터 증오발언 대응 원칙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숙의 과

정에 미디어자문위(이하 자문위)의 참여를 요청했다.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후 카카오의 증오발언 대응 논의 전 과정에 함께 했다. 자문위는 정

기 회의를 통해 숙의 진행 방식, 정책 방향 설정, 내부 연구 결과 등을 함께 논의

했을 뿐 아니라, 10월 시민사회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이

후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의 초안을 검수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는 증오발언에 대한 정의와 원칙의 방향성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학

술 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

했다. 연구단은 6월 구성을 마쳤고, 연구진 공모 및 확정은 6~8월에 이뤄졌다.

중간 연구 결과는 9월 22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III. 숙의 과정 1: 미디어자문위원회를 통한 정책 수립 과정 설계

증오발언 원칙 수립 위해

1년 동안 진행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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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자문위 2020 준비를 위한 사전 요청 건”

- 2020년 3월 20일에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와 같이 혐오 및 극단적 폭력 콘텐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범

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분명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

보다 앞으로 더욱 차별과 폭력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우리 사회도 치열한 논의를 통해 늦지 않게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및

극단적 폭력 콘텐츠의 제재에 대한 기틀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

후, 미디어자문위를 통해 나누게 될 논의들은 관련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자문위 틀과 운영 방식(인원 구성 포함)에 대해 구체적으

로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문회의는 2020년 4월, 6월, 8월,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회의의 목적은 1)국내 언론 및 미디어 학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증오발언 정책 마

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2)증오발언 정책 마련을 위한 과정

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 수렴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논의에 참여한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외 가나다 순)

l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위원장)

l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l 김장현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l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l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미디어자문위원회와 증오발언

대응 원칙 수립 놓고

2020년에 세 차례 회의

이번 장에서는 미디어자문위를 통한 숙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문위와의 논의에 앞서, 카카오는 2020년 3월 다음과 같은 메일을 통해 증오

발언 원칙 수립의 계획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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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미디어자문위회의

증오발언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자문위 회의에서 카카오는 자문위원들

에게 증오발언 정책에 대해 고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

에 동참하기를 요청했다. 해외에 견주어 볼 때 국내에서의 증오발언 논의는 다

소 늦은 편이며, 카카오 내부만의 고민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

이다. 학계와 업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논의의 결과물을 다

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다. 자문위가 그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의 계획과 증오발언 논의 현황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다. 아래는 발언자 및 발언 순서에 관계 없이 주요 의견을 주제별로 묶은 것으

로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의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오발언대응정책수립의필요성

☐증오발언 논의 선도 역할 필요성

● 국내 개별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의 차별적 표현

완화 정책 등 업계의 적용 사례는 7개도 되지 않음

○ 즉, 국내 업계의 관심은 미미한 상황임. 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커뮤

니티 가이드라인에 독립적인 항목으로 설정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카카오가 이런 작업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 소수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님. 즉 다수에 의한 소수의 차별이라는 개념이 성

립하지 않음.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을 받을 때 문제임

● 혐오표현의 폐해는 소수자들의 사회참여를 막아버리는 데 있음

● 극단적인 표현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침

● 카카오가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길

바람

☐플랫폼 사업자의 증오발언 대응 가능성

● 특정 유형의 발언에 대해 사업자가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계약

의 문제이므로 가능함

● 사적 영역에서 발언 수준을 정하는 것은 사적 영역의 주체들이 발언의 자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증오발언 정책에 대해

고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의

정책 수립 동참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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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법으로 규제(모욕죄 등의 적용)하는 접근에 반대

☐플랫폼 사업자의 증오발언 규제 시 부작용 우려

●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지고

있음

○ 혐오표현의 기준을 잡기 어려우며 가변성이 큼

● 혐오표현 사용을 제재하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반성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 혐오표현 이슈를 포털 사업자가 선도할 필요는 없음

○ 혐오표현을 제재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음

○ 혐오표현을 선택에 따라 가리는 기능 제공 정도가 최선일 것

● 이용자 규제가 차별을 줄이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지는 따져볼 문제임

증오발언대응정책수립시고려할점

☐정책 수립 과정

●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넓은 범위에서 이용자 대표성 확보가

필요함

●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을 만들어 내려면 충분한 설득력 확보

가 필요함

● 카카오가 선도적으로 광범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혐오표현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필요함

● 서비스 정책이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등 반복적 실

험이 필요함

☐정책 이행 방식

● 단어 삭제 수준의 규제보다는 적극적으로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

이 중요함

● 콘텐츠 삭제가 아닌, 캠페인, 대항표현 단체 지원, 교육 투자, 이용자 선택

증대 등의 방식도 가능함

● 공간에 따라 혐오표현 양상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카카오 서비스 외에 폐쇄적 커뮤니티의 혐오표현도 심각하므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이 중요함

“정책 수립 시 시민단체 등

참여를 보장하고

넓은 범위에서 이용자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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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단어가 혐오표현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보다 스마트한 접근 필요

● 혐오표현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댓글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선한 표현을 더 많이 노출시키는 것도 방법임

☐용어 정의의 필요성

● 혐오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차별과 혐오를 구별해

야 할 필요 있음

● “차별에 반대하는 카카오” 등 중립적인 표현, 또는 extreme speech로 통

일하는 안 등을 제안함

제2차 미디어자문위회의

두 번째 자문위 회의에서 카카오는 증오발언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실행 계획

을 자문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구했다. 인권위 및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하는 민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한 후에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라운드테

이블을 개최하고, 고민의 과정 및 결과물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녹서를 발간

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 확장 계획 및 증오발언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다음

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아래는 발언자 및 발언 순서에 관계 없이

주요 의견을 주제별로 묶은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의 회의록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논의확장계획에대한의견

☐공동연구에 대한 의견

● 공동연구는 철학적, 법리적 논의보다는 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한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자율규제)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공동연구는 학회 공모보다는 카카오에서 적임자를 찾아 발주하는 방식을

추천함

● 공동연구 주제로 댓글 신고 조치 시 판단이 어려웠던 표현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의 설문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가능함

두 번째 회의에서는

민관학 공동연구 추진,

라운드테이블 개최,

녹서 발간 계획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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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 시민 대상의 공청회 등 많은 공청회를 갖기를 추천함

● 논쟁적인 사안인 만큼 결과물 자체보다 과정에 대한 설명과 논의 자체에 집

중하며 진행해야 함

○ 녹서를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은 유의미함

정책방향에대한의견

☐증오발언으로부터의 보호 대상 및 개념 정의

● 인권위 가이드라인에 19가지 차별금지 대상이 나열되어 있음

● 인권위 혐오표현 리포트는 6가지를 언급하고 ‘등’을 붙임. 이에 준거 가능

● 일반 원칙 중 하나는 본인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인종, 성별,출신국가 등임

● 혐오가 너무 개괄적이라면, ‘적의적 표현’도 사용 가능한 개념임

☐정책 수립시 부작용 우려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사회적 반발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 가이드라인 통해 카카오가 가치판단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음

제3차 미디어자문위회의

세 번째 자문위 회의에서 카카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욕설치환(置換) 데이터

베이스(database; DB)분석 등을 통한 내부 고민의 결과를 자문위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자문위에 공개한 자료는 뒤의 <숙의 과정 3>에 해

당하는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증오발언 대응 정책 수립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다음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내부적 고민이 담겨 있다.

● 증오발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 어떤 표현이 증오발언에 해당하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

● 각 대상 또는 표현의 종류에 따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의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오발언 대응은) 논쟁적인

사안인 만큼 결과물보다

과정에 대한 설명과 논의

자체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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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발언으로부터의보호대상

☐보호 대상을 정의하는 내부 기준 설정 필요성

● 보호 대상을 내부적으로 지정 필요

● 소수자의 특성, 개념을 구성하는 기존 이론을 참조하여 보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밝히되, 구체적 집단은 밝히지 않을 수 있음

●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함

○ 사회통합,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규율하는 것이 목표라면, 대상에

관계 없이 극단적 공격 표현을 규제하면 됨

– 단, 이는 극단적 공격 발언 규제로서 이미 하고 있는 것

○ 소수자 인권보호가 목표라면, 보호 대상을 면밀히 설정할 필요 있음

☐보호 대상 정의의 유동성 필요

● 보호 대상을 사전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호 대상 특정이 안 된 상태에

서 규제도 어려움

● 소수자 범위는 계속 변화하므로 유동적 기준 필요

○ 피해를 보는 집단은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이루기 어려울 수 있음

☐기타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성별에 먼저 접근해보는 것도 방법

증오발언의분류및대응방안

☐서비스 성격에 따른 대응 방안 구분 필요성

● 게시물 규제 정책을 서비스마다 분할할 필요 있음

●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발언 규제는 다르게 접근 필요

○ 사적 영역에서 구성원의 자발적·내부적 규칙에 의해 규제 이루어짐

○ 공적 영역에서는 공론장 역할 유지 필요. 카카오 서비스 중 뉴스 댓글 등

은 대표적인 공적 공간

○ 학문적 담화에 근거한 보편적 규제 시행은 어려움

● 공적 공간이라도 품위(decency) 유지 차원에서는 상스러운 욕, 불법정보,

인권침해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 이미 규제되고 있음

○ 증오·선동 발언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 공적 공간에 적용 어려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발언 규제는

다르게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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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규제 외의 대응 방안

● 추가적인 정보 제공 및 캠페인 등 게시물 삭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항할

필요 있음

● 소통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해결 필요. 사업자가 더 많은 토론을 만들

어 내고,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서비스·기술적 방식으로 해결 필요. 토론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로 모여

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되,미성년자 등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음

● 사회적 약자에게 차등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발언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

책도 도입 가능하고 필요함

● 극단적 발언,선동은 즉각적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언 규제 필요

○ 그러나 정치적 발언을 규제해서는 안됨

○ 특정 집단에 대한 발언을 막는 것은 불가함

☐기타

● 기존의 이론과 표현의 범주화 틀을 매칭할 필요 있음

○ 차별적 괴롭힘, 편견조장, 모욕, 증오·선동의 4단계 등

● 제재 단계 구분을 위해서는 표현의 유해성에 방점 필요

○ 이론적으로는 제시한 표현의 구분 중 행동에 대한 규제는 가능성 있으나,

인식·의견에도 제재 필요한 경우 있음

● 분석에 활용된 ‘이름짓기’를 규율하는 것으로도 문제의 상당부분 해소 가능

할 것

● 용어의 통일·정리가 필요. 정확한 용어는 ‘증오’이지만 ‘혐오’가 일반적으

로 쓰이는 상황

※참고: 자문위에 공유한 원문에는 ‘차별·혐오·증오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

용함.뒤의 <숙의 과정 3>에 수록한 자료는 사후 ‘증오발언’으로 수정한 것

“게시물 삭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항할 필요”

“정확한 용어는 ‘증오’이지만

‘혐오’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황”



16 카카오 증오발언대응정책녹서

첫 번째 미디어자문위 회의를 진행한 뒤, 카카오는 온라인 증오발언 대응을 위

한 정책 수립이 플랫폼 기업이 홀로 짊어지기에 쉽지 않은 과제임을 실감했다.

증오발언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대응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자문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카카오 내부의 정책, 대외, 이용자보호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는 혐오·증오 등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어려

움을 겪었다. ‘사회의 눈높이’에서 온라인 증오발언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다양

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을 실감했다.

카카오는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온라인 증오발언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Governance)’를 통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증

오발언 대응을 위해 민·관·학의 협력을 도모했다.

가장 먼저,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제에 집중해온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이하 기획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기획단은 인권위가 2019년 1월

혐오와 차별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 전담조직이다.

기획단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출신 국가·민족,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

는 증오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2019년 10월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 협

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마련을 강조하는 등 온라인 증오발언 문제를 꾸

준히 고민해 온 곳이다.

관련 전문성을 지닌 학계의 도움도 절실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사

회현상에 주목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한국언론법학회에 증오발언에 대한 연구

를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범한 민·관·학 공동연구단은 2020년 5월 첫 회의를 기

점으로, 언론법학회 소속 학자 및 인권위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하여 증오발언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카카오에서는 플랫폼 현황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 결과물은 2020년 9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차 중간발표 세

미나를 통해 공개했다. 공동연구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구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IV. 숙의 과정 2: 증오발언에관한민관학공동연구

‘사회의 눈높이’에서 온라인

증오발언의 문제점을

바라보고자 민관학 협력

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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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먼저 이승선 충남대 교수와 최진호 한양대 박사가 온라인 증오발

언에 대해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그 의미를 발표했다.

이어서 박아란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증오발언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를 비롯해, 역사적·사회적 맥락 등 온라인 증오발언 개념 정의에서 고려할 요소

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온라인

증오발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해외 동향과 함께 증오발언에 관한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소개했다.

공동연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국내 증오발언 관련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증오발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

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연구의 최종 결과는 <부록 2>에 수록했다.

“혐오표현의 주요 접촉경로가 되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자율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자율규제를 통하여 온라인 혐오표

현에 대응하는 유럽의 사례 등을 분석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보통신

기업이 인권존중 역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긍정

적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가 온라인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되길 희망한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

“이번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온

라인에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균형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장(연세대 교수)

온라인 증오발언에 대해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그 의미,

표현의 자유의 한계 및

역사적·사회적 맥락 등

온라인 증오발언 개념

정의에서 고려할 요소, 해외

동향 및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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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중일반시민인식조사결과

다음은 공동연구의 결과물 중 일반 시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 일부를 발췌한 것

이다.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의개요

● 조사 목적:증오발언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및 행태 조사

● 조사 방법: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관:마켓링크)

● 조사 기간: 2020.8.26.~31.

● 샘플: 1,022명 –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한 비례층화표집 활용

주요시사점

☐혐오표현 유형별 인식

● 표현방식,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남

● 대체로 선동형 표현보다 모욕형 표현1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함

● 여성이 남성보다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이 높게 나타남

그림1. 표현유형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성별)
N=186(20대), 423(30-40대), 413(50-60대)

“선동형 표현보다 모욕형

표현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

1. 모욕형 표현은 ‘모욕, 비하, 멸시, 위협

하는 표현’, 선동형 표현은 ‘차별·폭력

을선전하거나선동하는표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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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가 낮을수록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이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이 높게 나타남

그림2. 표현유형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연령대별)
N=186(20대), 423(30-40대), 413(50-60대)

그림3. 표현유형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교육수준별)

N=196(고졸이하), 710(대재·대졸), 116(대학원재·대학원졸)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

낮을수록, 교육수준 높을수록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이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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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민감도

● 혐오표현의 대상과 자신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크다고 느낄수록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도가 낮게 나타남

☐혐오표현 대상

● 종교, 정치성향, 출신지역, 성별, 특정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혐오표

현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5. 온라인 혐오표현 노출빈도

그림4.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개념적 판단
N=1,022. 5점 척도로 측정

N=1,022. 5점 척도로 측정

“심리적 거리감 클수록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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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노출

● 남성이 여성보다 온라인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인식함

그림6.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 노출 정도의 차이 (성별)

N=515(남성, 507(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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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가 낮을수록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인식함

그림7.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 노출 정도의 차이 (연령대별)

N=186(20대), 423(30-40대), 413(50-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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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생산 주체

● 온라인 혐오표현 생산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고른 분포를 보임

그림8. 온라인 혐오표현생산 주체

N=61

“혐오표현생산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많고,

연령대별로는 고르게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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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미디어자문위 회의 및 공동연구 진행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증오발언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첨예한 쟁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표현의 제재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과잉금지의 원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재 대상이 되는 표현을 명확히 판별하고, 효과적이되 과

도하지 않은 제재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오

발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이 치열하게 논의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증오발언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판별

하는 기준과 이 기준에 따른 보호 대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각자가 생각

하는, 보호해야 할 집단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집단을 나누는 기준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인식을 조사해 보호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적용하

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특정 특성을 가진 집단이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평균적

인 인식이 발견되었을 때, 이는 '옳은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증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증오발언의 형식과 내용 등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

하다. 특정 집단을 향한 표현이라도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례 원칙에 부합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증오발언을 일괄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표현의 잠재·즉시적 효과에 따

라 제재의 수위와 방법이 달라야 하며, 제재 적용이 어려운 경우 그 외의 방법

(예를 들어,교육적 접근)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규율 방안을 논의

하였고, 그 결과를 미디어자문위에 공유하였다. 다음은 내부 분석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피드백은 제3차 미디어자문위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V. 숙의 과정 3: 온라인 증오발언 실태 파악을 위한 카카오 데이터 분석

카카오내부적으로파악한

증오발언의 유형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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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발언으로부터보호해야할대상은누구인가?

쟁점들 중에서도 증오발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판단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을 논의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에 대한 공격·비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증오발언의 표적은 '역사적·사회적 소수자로서 정신적·신체적 핍

박을 받아온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 집단의 속성 정의만으

로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차별·혐오·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들을 포괄하

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공격·비하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증오발언의 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집단들을 폭넓게 나열하

고, 그 중에서 보호 대상을 정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쟁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욕설, 비

방, 차별, 혐오' 사유로 신고되어 욕설치환 DB등록 여부를 검토한 바 있는 단어

들을 분석했다. 단어들 중,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일차적으로 선별하고, 이 단어들이 표적으로 하는 집단에 따라 분류했

다. 여기서 '특정 집단'을 사전에 정의하지 않고, 개인에 대한 단순 모욕이 아닌,

어떠한 특성을 기반으로 집단을 나누어 공격·비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자

했다.

다만 증오발언의 문장 단위 맥락과 의미를 판단하지는 않는 현 정책상, 특정 집

단에 대한 이름짓기(labeling) 형태의 표현에 관한 데이터만 확보 가능하다는

한계로 인해 분석의 포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집단으로 구분되긴 하나

보호 특성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에 대한 공격·비하

표현은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제외했다.

공격·비하의 표적이 되는 집단들은 '인종(피부색, 언어, 국가, 민족, 혈통 등의

특성을 통칭), 지역, 종교(신념), 나이, 장애, 성별, 성정체성·성적지향, 직업, 기

타'의 9가지로 분류했다. 이 틀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상 '차별

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에 제시된 것 및 인권위의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

에서 제시한 혐오표현 개념(p.12)을 참조한 후, 기존 정의상 나열되지 않는 집

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타'항목을 추가했다.

카카오의 서비스운영

과정에서 '욕설, 비방, 차별, 

혐오' 사유로신고되어

욕설치환DB 등록 여부를

검토한 바 있는 단어들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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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결과 발견한 증오발언 표적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무엇보다 성별이 가장 두드러지는 공격·비하의 대상이었다. 여성에 대한 공격·

비하성 이름짓기가 제재 대상 키워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여성’으로 공격·비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여성이라는 특성을 공격

·비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욕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성에 대한 공격·비하성 이름짓기도 여성보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

준이었고, 마찬가지로 단순 욕설과 성별에 대한 공격·비하를 구분하기 어려웠

다. 특이점은 여성이나 남성을 옹호하는 신념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이름짓기도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지역의 경우 전라도, 경상도, 대구 등 특정 지역민을 공격·비하하는 이름짓기가

다수 있었다.

인종(피부색, 언어, 국가, 민족, 혈통)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인종차별적 이름

짓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중국, 일본 등, 인종적 소수성 보다

는 국가에 대한 반감에 기반해 해당 국민을 공격·비하하는 키워드만 발견됐다.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공격·비하 이름짓기는 한 가지만 발견되어, 실제

관련 콘텐츠나 댓글 등에서 목격할 수 있는 양상과는 괴리가 있었다.

종교(신념)와 관련해서는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을 공격·비하하는 이름짓기가

있었다.

각 연령대별로는 중년 남성, 청소년, 노년층 각각을 비하하는 이름짓기가 발견

됐다.

특정 직업과 관련해서는 기자를 비하하는 이름짓기가 있었다.

이상의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집단을 표적으로 한 표현으로는 저연령 아동

의 어머니, 흡연자 등 생래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이름짓기가 있

었다.

이상의 결과를 참고하건대, 증오발언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집단을 정하는 데

에 다음과 같은 세부 쟁점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 보호 특성을 사회적·역사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 특성으로 한정할 것

인가?

○ 예: 남성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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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 상황에서 약자라고 볼 수 없는 국가·인종(중국, 일본 등)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예:보호 대상이 되는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 예: 우리나라에서 소수라고 볼 수 없는 기독교도 보호 대상인가? 4대종

파 외 소수 종교는?

○ 예:아저씨,노인,청소년 등 연령에 따른 집단도 보호 대상인가?

○ 예: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직업도 보호 대상인가?

○ 예: 생래적이지 않은 다양한 특성에 의해 구분된 집단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보호 대상을 옹호하는 신념을 가진 집단 또한 보호의 대상인가?

○ 예:페미니스트, 다문화주의자

● 상호교차성이 있는 경우, 결정된 보호 대상의 범위를 뚜렷하게 적용하기 어

려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예: 일본이라는 국가는 보호 특성이 아니고, 여성은 보호 특성일 경우,

일본 여성은 보호 대상인가?

● 특정 보호 집단을 직접 공격·비하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특성에 빗대어 다

른 집단을 공격·비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호 특성이 적용되는가?

○ 예: 특정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 여성을 낮춰 부르는

어미를 붙여 지칭하는 경우

○ 예: 특정 브랜드를 옹호하는 사람을 이슬람교도에 빗대어 비하하는 경우

어떤표현이증오발언에해당하며, 어떻게분류할수있나?

증오발언은 위와 같이 이름짓기를 통한 직접적인 비하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 표적 집단에 대한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

과 선동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 폭넓게 증오

발언으로 정의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맥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러사례를 종합해본결과

증오발언으로부터보호할

집단을 정하는데여러세부

쟁점이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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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을 강화하는 특징 표현

● 편견·차별을 정당화하는 편향된 정보

● 부정적 감정의 표현

● 사회적 배제를 촉구하는 표현

● 차별적 정치 행동, 정책을 촉구하는 표현

● 모욕, 비하,멸시하는 표현

● 물리적 (성)폭력을 예고,조장,중계하는 표현

이를 다시 한 번 '효과'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표현, 사회정치적 의견을 선동하는 표현, 실질적 공격(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으

로 묶어볼 수 있다.

각대상또는표현의종류에따른대응방안은무엇인가?

'행동', 즉, 실질적 공격(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은 게시물 관리 정책을 변경해 대

응할 필요가 있고, 비교적 용이하게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명백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표현이라면 관리의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위해성 판단 기준도 상대적으로 명확하므로, 서비스 제공자

의 자의적·비일관적 판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여전히 어떤 수준으로 게시물 및 이용자를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차별·혐오·증오에 기반한 실질적 공격(폭력) 표현이, 이미 서비스 제

공자들이 제재하고 있는 유해 정보보다 높은, 낮은, 또는 같은 수준에서 제재되

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러

“'효과'를 기준으로 ‘차별적

인식을강화하는 표현’, 

‘사회정치적 의견을 선동하는

표현’, ‘실질적 공격(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묶어”

효과에 따른 분류 표현의 내용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표현

-편견을 강화하는 특징 표현

-편견·차별을 정당화하는 편향된 정보

-부정적 감정의 표현

사회정치적 의견을

선동하는 표현

-사회적 배제를 촉구하는 표현

-차별적 정치 행동, 정책을 촉구하는 표현

실질적인 공격 표현 -모욕, 비하, 멸시하는 표현

-물리적 (성)폭력을 예고, 조장, 중계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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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현을 아동 성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가 지체없이 삭제하

도록 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었는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인식'과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게시물 관리 정책, 즉 게

시물이나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표현의 진실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실행가능성을 떠나, 서비스 제

공자의 권한으로서 우리 사회의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별·혐오·증오 인식과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이나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 외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의 집단과 상황에 따라 위의 방식, 즉 '행동'에 대해서는 게시물

관리 정책으로 대응하되 '인식'과 '의견'에 대해서는 이외의 접근법을 취하는 방

식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특정 시기

에 문제를 일으킨 집단에 대해서는 언어적 공격을 제재하는 것이 역효과를 일으

킬 수 있고,반대로 제도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정치적 배

제 의견은 제재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

에 대한 대응 기준도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실질적 공격(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게시물 관리 정책을변경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인식’과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은

게시물·이용자 제재만으로

대응하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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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사회 전

문가들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여기서 시민사회 전문가란, 증오발

언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구해 온 활동가들을

뜻한다. 라운드테이블은 2020년 10월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었으며, 참석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다(가나다 순). 미디어자문위원들 또한 자리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박재영 위원장이 좌장으로서 라운드테

이블의 진행을 맡았다.

l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

l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l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서울신문 논설위원)

l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l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 (서면으로 의견 제출)

l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l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l 임동준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l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

l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카카오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에게 그동안 카카오가 증오발언에 대해 고민해 온

과정을 공유하고,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 증오발언 문제 해소를 위해 인터넷 기업이 이용자 정책 수립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적절한가?

● 증오발언 정책의 보호 대상과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래 발언 내용은 순서와 관계 없이 주제별로 묶었다. 원문은 <부록 1>의 회의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 숙의 과정 4: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시민사회 전문가들에

증오발언 대응 정책에 대한

카카오의 고민 공유하고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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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증오발언문제대응의정당성

☐적극 대응 필요

●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카카오가 혐오표현에 개입

하는 것은 정당함

○ 일반 기업이 이용자를 제재한다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인권

침해에 카카오의 상품·서비스가 연루되거나 기여하고 있다면 이에 개입

해야 함

● 혐오표현에 관한 제재는 국가의 역할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이유

로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가 자율적,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은 범 미디어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카카오의 책무

이자 공공적 역할

☐최소 개입 필요

● 공론장은 시민이 만드는 것이므로, 사기업의 검열은 최소화해야 (절대 개입

불가가 아닌 최소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

증오발언과표현의자유

☐증오발언 제재 강조

● 혐오표현의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향상시킴

○ 혐오표현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대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킴

○ 모두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제재해야 함

☐표현의 자유 강조

● 표현의 자유는 옳은 표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표

현할 자유도 포함

○ 옳지 않은 표현도 일정한 가치와 기능을 가짐. 잘못된 의견을 반박하고

논쟁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풍성해짐. 논의를 통해 더 옳

은 방향을 형성해 나가는 데 옳지 않은 표현이 기여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은

범 미디어생태계 일원으로서

카카오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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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발언으로부터보호해야할대상의범위

☐소수자로 보호 대상 명확화 필요

●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차별과 억

압을 만드는 표현”

● 소수자의 범주(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를 나열하고, ‘등'을 포함

하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적 논란을 피하고자 ‘성소수자’를 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은 혐오표현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주류적 지위에 있거나, 사회에서 공포·위축 위험이 없는 집단에 대한 표

현마저 제재하면,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을 오히려 억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러링,패러디 등을 통한 기득권에 대한 대항표현

☐포괄적 보호 필요

● 타인을 이질적 존재로 인지하게 하는 경우도 ‘정책적 선언’ 수준에서는 모

두 포괄할 필요가 있음

○ 단, 제재는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다른 접근 필요

● 보호의 대상을 한정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기자, 남성, 개신교인 등에 대한 비하가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으며,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음

제재가필요한표현의범위

☐포괄적 제재 필요

● 모욕 의도와 상관 없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혐오표현이 쓰이

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 필요

●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단어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맥락 고려가 필

요함

●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미지 등과 결합된 형태로 혐오의 취지가 드러나

는 경우도 고려 필요

“소수자의 범주를 나열하고, 

‘등’을포함하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타인을 이질적존재로

인지하게 하는 경우도 정책적

선언 수준에서는포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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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제재 필요

● 해악이 중대하고 명백한 혐오표현만 제재해야 함

○ 소수자 집단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이유로 포괄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됨

○ 혐오표현 규제의 목적은 표적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배제 및 공론장에

서의 표현·영향력 위축을 막기 위한 것

○ 실질적 불안·공포·위축을 불러오고, 사회에서 실질적 배제나 폭력을 야

기할 수 있는 표현에만 제재가 한정되어야 함

○ 구체적인 허위 정보를 언급하며 사회적 차별·배제를 정당화하거나 조장

하는 경우도 규제 필요

이용자제재외대안

● 플랫폼이 혐오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 만으로도 큰 의

미가 있음

○ 보호 대상이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측면에서 중요

● 처벌 중심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접근 필요

○ 우리 사회는 서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르므로, 사례 등을 통

해서 어떤 것들이 왜 혐오표현인지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

○ 본인도 모르게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음

○ 정책·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이를 이용자들이 읽게 할 방법을 더 많

이 고민해야 함

● 혐오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배울

기회가 될 것

○ 게시물에 혐오표현 포함을 표시하는 단계, 삭제하는 단계, 게시자를 차

단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가 있을 것

○ 플랫폼이 단독적으로 판단하거나, 폐쇄적으로 처분하기 보다는 이 게시

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 있음

● 자율적 심의기구를 통해 혐오표현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음

○ 낮은 단계에서는 기계적 기준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거르는 것이 가능.

논쟁거리가 있거나 높은 단계에서는 심의기구의 판단 필요

“실질적불안, 공포, 위축을

불러오고, 사회에서 실질적

배제나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에만 제재가 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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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혐오표현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해야 함

○ 게시물의 공개 범위 조절, 댓글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 등

○ 피해 구제를 원할 때 신고 및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해야 함

● 실명화를 추진해야 함.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의 룰을 같게 만들어야 함

기타제언

● 관련 정책은 여러 버전을 만들어, 합의할 수 있는 버전을 도출한 후, 논의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음

● 카카오가 만드는 혐오표현도 주의해야

○ 서비스 및 콘텐츠가 혐오표현을 확산·양성·조장하지 않는지 관리감독할

필요 있음

○ 내부적으로도 혐오표현에 유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이용자 제

재도 설득력 생김

○ 다양성 리포트 등 내부인의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

필요

● 혐오표현의 시작점이 되는 언론보도 문제도 해소해야 함

○ 언론이 혐오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 혐오정서가 확산되고 이를

다시 언론이 끌고 들어오는 악순환 반복

○ 뉴스제평위의 제재 규정 보완 및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개선 필요

● 정책 이름에 회사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함

○ 혐오표현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므로 ‘근절·방지 정책’ 등이 되어야 함

“혐오표현은찬반의 문제가

아니므로 ‘근절·방지 정책’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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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과정을통해도출된쟁점및대안

카카오는 미디어자문위, 공동연구, 라운드테이블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 증오

발언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을 발견했다.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폭

넓게 수렴해 이 쟁점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향후 카카오의 증오발언 정책 수

립 및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개념및용어의정의필요성

현재 국내에서는 hate speech를 ‘혐오표현’으로 번역하여 논의에 활용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숙의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 및 참고자료들도 혐오표현이라

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다만 ‘혐오’가 실질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개념으로

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혐오(disgust)는 생리심리적 원인에 기반하고 반 대상 정향(대상으로부터 멀

어지고자 하는)인 감정에 가까운 반면, 증오(hate)는 사회계층적 원인에 기반

하고 대상 정향(대상에 대한 어떤 행동을 목표로 하는)인 감정이다1. 즉, 혐오보

다는 증오가 사회적 배제나 공격 등 폭력성을 내포하므로 실질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개념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혐오라는 감정적 반응을 실질적으로 규

제할 수도 없고, 의견이나 감정의 표출까지 규제할 때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

려된다.

따라서 녹서의 초입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카카오의 관련 정책 논의에는 ‘증

오발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차별적 인식에 기반해 특정 집단에 대해

극단적인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보호대상의범위

국내외 논의를 살펴보면 통상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비주류 내지

소수자 집단'을 증오발언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숙의 과정에서는

보호 특성을 한정하지 않고 생래적 또는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정체성을 바탕으

로 집단을 구분하여 공격하는 발언을 폭넓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VII. 나가며: 카카오의 증오발언 대응 정책 방향

숙의 과정을 통해 확인한

증오발언 문제의 쟁점과

대응 방향

1. 이준웅·박장희 (2018). 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서울대학교법학, 59(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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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 차별이 발생하는 요인들로 보호 특성을 한정해야만 증오발언 정

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소수·비주류 집단의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사회적 상황 변화

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특정 소수자 집단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 권

고되기도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류·다수 집단은 증오발언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류·다수 집단까지 증오발언의 보호 대상

이 되면, 소수·비주류 집단의 대항표현까지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증오발언 정책 수립시에는 보호 대상 내지 보호 특성을 나열하되,

나열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일 필요가 있다.

이용자규제의대상이될수있는발언의범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의 형태로

이용자의 증오발언을 사업자가 제재할 수 있다는 데 큰 이견은 없었다. 다만 보

호 대상을 향한 발언 중 어떤 발언까지를 증오발언으로 판단하고 얼마나 강하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견 차이가 발견됐다.

먼저 표적집단에 대한 직접적 공격 뿐 아니라,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효과

가 있는 발언까지를 이용자 규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증

오발언이 일상에 만연해 있고, 거짓정보 내지 가짜뉴스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

별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포괄적인 이용자 증오발언 규제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발언에 이용자 규제를 적용할 경우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용

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가진 또다른 순기

능, 즉 ‘나쁜 표현’에도 노출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표적집단에 대한 일

방적 모욕이나 물리적 폭력 선동 등 즉각적 해악이 명확한 발언에 한해 이용자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외부로부터의 의견과는 별개로 서비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해악이 명백하지

않은 발언까지 제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로

자율규제의 형태로 이용자의

증오발언을 사업자가 제재할

수 있다는데이견없으나

무엇을 증오발언으로

판단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다소 의견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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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발화의 맥락이나 진실성을 판단하여 차별을 강화하거나 조장하는 발언인

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그러한 권한을 이용자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

하기도 어렵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증오발언 제재에 심의기

구 등을 통해 증오발언을 심사하는 체계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이용자규제외의증오발언대응방법

이용자 규제 외에도 카카오가 증오발언, 나아가 우리사회의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대안이 제안됐다.

자문위, 공동연구, 라운드테이블을 관통하는 핵심적 의견은 이용자 교육을 통

한 인식 제고 효과였다. 증오발언 자체를 억제하는 것보다 증오발언의 뿌리인

차별·혐오·증오를 줄여나가기 위한 인식 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카

카오가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용자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카카오가 증오발언에 대한 대응 의지를 천

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리고 일반 이

용자들을 논의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증오발언 콘텐츠 뿐 아니라,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콘텐츠, 유통하는 뉴스 콘텐츠 등에서의 증오발언을 경계하고 내부 임직원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증오발언 콘텐츠를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

츠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안도 있었다. 즉각적 해악이 명백하지 않

아 판단이 어렵지만 증오발언으로서 잠재적 해악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함으

로써 이용자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는 것이다. 이 방식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으면서도 더 넓은 범위의 증

오발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대안으로 보인다.

증오발언근절을위한카카오의원칙

숙의 과정을 통해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 연구한 결과,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적극

증오발언을억제하는 것보다

차별·혐오·증오를

줄여나가려는 인식변화가

근본적 해결책이며, 카카오가

교육·캠페인 통해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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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오발언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카카오는 자유롭고 다양

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서 수호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증

오발언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증오발언 정책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발언의 기회를 보장하

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뚜렷하게 하되 제재적 수단은 최소한으로

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만들

었다. 이 원칙 아래 향후 카카오는 운영정책 등 이용자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

인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서비스 및 기술을 고도화해 가고자 한다. 또한 지금

까지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그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더 나은 대안들을 모색하고 실행할 것이다.

이 원칙은 카카오에서 초안을 작성한 뒤, 2020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미디어

자문위원 및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

종안을 만들었다.

미디어자문위 및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의

의견을또한 번 수렴해

최종안을마련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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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발언근절을위한카카오의원칙

카카오는 기술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카카오는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연결을위해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보호하려고힘쓰고있습니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카카오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카카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의

안전을위협하는발언을경계합니다.

카카오는 온라인 증오발언(hate speech)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려 합니다. 아래와 같은 카카오의

증오발언대응정책방향이온전히이행되고, 나아가모두에게안전한디지털환경이만들어지도록여러분의

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1. 카카오는출신(국가, 지역등)·인종·외양·장애및질병유무·사회경제적상황및지위·종교·연령·성별·

성 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모욕하거나배척하는행위에반대합니다.

2. 카카오는 이러한 차별에 기반해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발언으로 정의합니다.

증오발언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적 배척과 물리적 폭력을 유발합니다.

증오발언은 다양한 이용자가 발언에 나설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와 건강성을

저해합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증오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습니다.

3. 이용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훼손하는발언에유의해야합니다. 이용자는타인의존엄성과안전을위협하지않는한여전히

공공정책이나자신의신념등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할수있습니다.

4. 카카오는 증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로부터의 차별과 증오발언을

경계하겠습니다.

위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합니다. 카카오톡의 사적 대화공간, 메일, 톡서랍 등 개인화한 서비스와

커뮤니티비공개게시글등에는프라이버시존중을최우선가치로적용할것입니다.

카카오는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이용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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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미디어자문위회의

● 일시: 2020.4.24. 16:00~19:00

● 장소:서울 중구

● 참석자

o 카카오: 양현서 부사장, 손정아 부사장, 김대원 이사, 이준목 이사, 박용준 이사, 김성환 부장, 김대기 부장,

김수원 연구원

o 자문위원:박재영 교수,김민정 교수,김장현 교수, 도준호 교수, 이준웅 교수

부록 1. 숙의 과정 회의록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

카카오는 사내에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댓글 정책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TF들에서는 댓글에서

의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등을 정한다. 댓글 관련 TF에서는 댓글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또는 정책

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운영한다. 또, 명예 훼손 글에 대한 삭제 정책을 정하는 TF는 KISO와 함께하고

있다.

사실 해외에 비해서, 국내 혐오표현은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해외에서보다 우리의 논

의속도가늦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종교나 인종과 관련된극단적인 사태가많지않기때문에, 사

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젠더(gender)나 지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나라에비해 이슈가있다.

이처럼아직대한민국에서혐오표현의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않는상황인데, 어떤표현들이카카오의

플랫폼 안에서 허락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사회의 여러 연령대와 계층에 계신

분들, 정부 및 국회, 이용자, 학생 등과 나눠보고, 플랫폼에서 쓰여야 하는 언어의 규범과 정책을 수립해보

고싶다는생각을작년부터했다.

혐오표현은범주가넓으며, 변용이생겨날수있다. 그렇기때문에 혐오표현을우리 내부의 고민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민으로 확대해서카카오가 혐오표현에 대한 고민 자체를선제적으로 이끌어보고

싶다. 어떤방식으로 해나갈지 위원님들이 함께고민해 주길바란다.

김대원

카카오 이사

기간에 한정을 두지 않고, 혐오표현과 관련해 서비스 현장에서 고민하는 이슈들에 대해 자문을 받으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서부터 관련서비스 정책, 그리고 규범까지 논의를했으면한다. 이번모임과 다음모

임까지는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틀을 잡고, 관련 세부 주제를 잡아 고민한 뒤 연말에는 서

비스 정책을 완성시키거나 규범을만드는스케쥴을생각하고있다. 이번미디어자문위를운영하는방식에

대해 자유롭게말씀주셨으면한다. 방향, 인원보강, 연구등에 대해 의견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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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아

카카오 부사장

혐오표현에 대한 학계분위기는어떠한지궁금하다. 어떤논의가 이루어지고있나?

김민정

자문위원

개인적으로 혐오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내 학계에서는 hate speech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

가에서부터, 표현의 자유와균형을 어떻게맞출 수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있다. 작년에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리포트를 발간했다. 리

포트는 혐오표현의 정의, 기존 법 조항, 문제, 대응 방안, 법적인 대응 외에도 규범 변화 교육 등의 다양한

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처럼혐오표현에 대해공부할수있는텍스트들은만들어져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개별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나 KISO의 차별적 표현 완화 정책 적용 사례가

7개밖에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 혐오표현 이슈에 대해 관심이 미미한 것 같다. 반대로 구글이나 페이스

북의 경우는, hate speech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독립적 항목으로 설정하여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

고있다. 국내에서는카카오가 이런작업을선도적으로하면좋을것같다.

최근에 댓글에서 차별과 혐오를 신고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다. 카카오는 인권위에서 사용하는

혐오표현의 정의를 우선 사용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다. 혐오표현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의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규제를 하는 방향

또는집행에있어서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많이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또시민단체의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실질적으로넓은범위에서이용자의 대표성을 확보하

고 그들의 논의를반영할수있으면좋겠다.

이준웅

자문위원

행위규범의 대상으로서의 ‘행위’와 ‘발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인권위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일

단 혐오표현에 대한 신호탄을 던졌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부정’을 혐오표현

이라고 주장하는등의 논란의여지가있다.

사업자로서이용자 보호를위한 규범을만들어내고 적용을하려면, 그 내용이 충분히설득력있어야한다.

이때 카카오가 선도적으로 광범위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오표현’이라는 말 자

체가 사람들을 오도(誤導)할 수 있다. 혐오표현이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카카오

의 사업을 ‘혐오표현 대응 사업’보다는, ‘차별에 반대하는 카카오’처럼 중립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와 ‘증오’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많은 경우에 혐오표현의 원인과 효과

에 대해서오해하고있기때문이다.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

남성과 여성을 비하하고, 또 각 성을 성기에 연결시키는 표현이 많아지자 신체를 훼손하는 말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다. 그렇다면 “손에 장을 지진다”도 신체 훼손 표현이므로 규제해야 하느냐는 반박이

있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컴퓨터나 AI가 아니라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규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

확한 지침이필요하다.카카오가 어떤표현은허용하고반대해야하는지, 실행의범위를만들고싶다.

이준목

카카오 이사

카카오가댓글등커뮤니티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서어디까지 관리를해야하는지, 나아가카카오가

특정 유형의 발언에 대해 반대한다고 정의했을 때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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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웅

자문위원

사업자로서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와의 계약 문제이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을 쓰겠다는 이용자가 있다면,

그가 제3의플랫폼으로 가야한다.

도준호

자문위원

최근 혐오표현 범위에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 차별 개념이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수자·소수자는 어

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느낀일이있었다. 이번에숙명여자대학교신입생중에서트랜스젠더가있었는데,

결국 스스로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사건이 진행되면서 학내 게시판 여론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보았다.카카오와상황은다르지만교훈이있을것같다.

일단 팩트를 정리하면, 문제가 됐던 학생이 서류 전형을 냈을 때는 수술하기 전이었고, 제출 후 태국에서

수술을 했다. 전형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 것을 교직원이 발견했고, 외부 유출이 되었

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처음에 가장 극렬한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일부 페미니스트들

이었다. 그 페미니스트들이 트렌스젠더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성의 훼손’이다. 생식기를 잘랐다고 해

도여성으로볼수없고,염색체도 다르다는것이다.

소수자는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종·국적·성별 등본인이선택하지않은것으로 차별을받을때, 다수자

와 소수자가 구별이 되는 것 같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소수자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수자에 의한 소수

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소수자인데,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소수

자인 트렌스젠더를 차별한 것이다. 페미니스트 그룹이 글을 올린 다음, 숙대 성소수자 그룹이 페이스북에

트렌스젠더 학생의 입학 환영 메시지를 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편하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

냈다. 결국 이 학생이 입학을포기하게된계기는, 게시판에올라온, 괴롭혀서자퇴시키겠다는내용들이었

다. 이러한 내용은 혐오표현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수자의 사회참여를 막아버린 것이다. 서로 싸우

는 걸 보면, 도가 굉장히 지나친 표현들을 많이 쓴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결국 학생들이 건전한 사고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는 리딩(leading)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가 이슈를 제시한 것 같다. 민주주의 전체의 건전한 작동 방식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논의

를이끌면어떨까생각한다.

박재영

자문위원

카카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것은 결국 뉴스 댓글이다. 세계 유수의 미디어들 중 어느 곳도 한국

미디어처럼댓글을허용하고있지않다. 아예댓글이없는뉴스 사이트도많다. 타임즈는댓글을 노출하고

있어도, 24시간 내에는 다 없어지게 만들고 10% 밖에 보여주지 않다. 근본적인 의문은 “댓글이 우리 사

회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이다. 댓글이 없어지면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지는지 혹은 댓글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는 않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혹은 표준어 검사 프로그램처럼 혐오표현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1차적으로 혐오

표현을 잡아내는 것을 넘어서, 2차적으로 혐오의 맥락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뉴스 댓글을 다

는사람들이검사 기능을 거치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프로그램은국내에없는데, 한번카카오가 도전해

보는것이 어떤가?

손정아

카카오 부사장

팩트체크나증오표현에 대해서기술적으로접근하는것도카카오가 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뉴

스를 통해서 차별적인 콘텐츠가 유통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 이용자들이 댓글을 쓰는 것도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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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콘텐츠자체가 차별을조장할수있다는것도 같이 고려해야할지 고민이다.

박재영

자문위원

미디어 콘텐츠, 뉴스 콘텐츠 내의 혐오 보도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작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왔다. 아

까말씀드린프로그램을 언론사 기자들도 사용하면걸러지지않을까. 저런표현 자체의필요성도있고, 과

도한 규제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저런 표현을 씀으로써 사람들은 저런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표현

들을 잊고,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전체적인 언어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나쁜 표현을 없앰

으로써좋은표현이살아남고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기능과 역할을하면좋을것이다.

김장현

자문위원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인 표현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차원의 혐오표현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새

로운 표현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혐오표현이라는 이름으로, 포털에 그러한 표현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을

강요하게 되는 순간,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

을 사전에 막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주의 차원에서 댓글이 필요한가”와 같은 측

면은다시근본적인 논의가필요하고, 이는학계에서이끌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

혐오표현은 기준을 잡기 어렵다. 단어들의 온도, 감정의 온도는 금방 변화한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어떤

표현을 보기싫으면가리는정도가 이용자들의개별적인선호를반영해주는최대한이라고생각하고, 이는

이미 실행중이다.

이준웅

자문위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표현들을 끊임 없이 쫓아다니며 막을 수는 있겠지만, 10년 뒤에 그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 요점이다. 이런 규제가 차별을 줄이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

는데, 정말그러한지는따져봐야한다.

한편, 서비스적 관점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는큰사업자이고 사적영역에속하지만, 공적으로비춰지는역할들이있다. 따라서관련 규정

을 정할 때, 서비스 품질, 사업 목적,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공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다.

뉴욕타임즈는 댓글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100을 누르면 모든 욕이 다 나오고, 50으로 내리면 fuck

이라는단어는나오지않는다. 0으로 내리게되면모든욕설들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들때문

에 미국 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댓글들을 지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의견도

정당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영민하게 노

력해야한다. 특정 단어들을하나하나 혐오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하는것은이상한 고민일 수있다.

박재영

자문위원

우리 사회는혐오표현을쓰는사람은누구인지, 또얼마나많은이용자가 어느정도 수준의 혐오표현을쓰

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혐오표현의 생산 측면도 연구 대상이지만,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어떻게 소비하

는지가중요하다. 혐오표현소비의 영향이있든없든, 사회적으로 의미가있다. 그래서혐오표현의생산과

소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하면어떨까.

사업체 입장에서는 실험을 많이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뉴욕 타임즈가 지금 뉴스 구독 모델을 개발했다.

2006년 이후거의 20년간실험한결과다.카카오도 혐오표현을 완전히닫아서못하게했을때, 유저들의

금단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봐야하지않을까한다.금단현상이없다면정책을 바꿔볼수도있다.

혐오표현의 차단이나 규제가 정말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과학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닫는



카카오증오발언대응정책녹서 45

것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다면,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 다시 이런 표현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훨씬 적극적으로 보면 그걸 닫음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갖게 된다. 뉴스로 인해 들어왔던 이용자

들이 나가게 되면, 카카오 자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개발될 것이

다.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해서 내부적으로 실질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학계에서참여하는것도필요하다.

김민정

자문위원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서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욕설 규제와 달라지지 않는다. 단어 삭제보다 적극적으로,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카오가 중요한 포털 사업자로서 카카오 플랫폼

공간안에서일어난 차별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명확히반대하는입장을 보여야한다. 하지만그 방식이꼭

삭제가 아니라, 캠페인이나 대항표현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투자, 이용자 선택이 가능하

도록하는투자일 수도있다.

또, 도준호 위원이 말한 사례가 시민단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대들이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행동하는 것과 카카오에서 행동하는 것은 피해 정도 등에서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댓글

보다 실시간 톡이나 에브리타임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심각성이 높다. 카카오가 직접

적으로서비스는관리하지않지만, 이러한피해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환기시킬수있을것이다.

이준웅

자문위원

우리 사회가 ‘혐오표현’이라는 용어 자체를 검토 없이 수입한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규범을 정해서 발언의 수준을 정하는 일은, 사적 영역의 주체들이 하는 일이다. 사적 영역에서 일부는 전

통에 의해서, 일부는 민주적으로 내부에서 규율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데, 어떤사람들은법적으로 규제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같다.

카카오에서이용자와의 약속을통해서발언의 자유를통제하지않는방식으로 발언을 규제하는것이 가능

하다는것을 보여줬으면좋겠다. 카카오는법적처벌이 아닌방식으로, 최소한의개입으로 해당 문제에접

근할수있다.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

단순히단어 리스트를만들어 규제를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혐오발언중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누가말하는지, 그리고플랫폼은어떤방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등 고민을 나누기 위한것이다.

이준웅

자문위원

모욕죄가 적용된다면, ‘종북’이라는말을쓸수없다. 이는정치적 담론을 제약하는일이다. 그런데 모욕죄

를적용하자는국회 논의가있다.

‘종북’은 2심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종북'이라는 표현만으

로는명예훼손이 아니라는판결이났다.

김대기

카카오 부장

2014년 KISO에서혐오표현에 대한 사례와절차를만들때, ‘종교’라는범주는들어가지않았다.

박재영

자문위원

선플을더많이 노출시키고, 선플을달도록유도하는것도하나의 방법일것이다. 표현력이좋은소설가를

고용해서,좋은댓글들을 등록시켜사람들이 보고느끼도록하는것은어떠한가?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

플랫폼 사업자는 사회적인 책임, 디지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연예 댓글도 닫았는데,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지는못했다.결과가 어떻든 이런논의를사회에던져보고싶다.결과와목표는아직잘모르겠다.



46 카카오 증오발언대응정책녹서

박재영

자문위원

연예댓글닫은지 이제반년쯤되었나?혹시 내부적으로결과에 대한평가가없는지궁금하다.

박용준

카카오 이사

연예댓글을닫았다고 연예 기사트래픽이 내려가지는않았다. 댓글을 이용해서돈을더벌겠다는것은맞

지않는주장이다. 물론이용자들이댓글이없는것에 대해서불편을느낀다. 카카오는이용자들에게 뉴스

댓글 영역을 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닫았다가 결국 다시 펼친다. 그래서 아예

댓글을닫아버리는것보다는, 어떤식으로 바꿀수있을지에 대해서고민을하는것이다.

뉴스 자동화를할때처음하는작업은유통되어서는안되는콘텐츠를걷어내는것이다. 광고 뉴스나너무

자극적인 어뷰징콘텐츠를걷어내고더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도록한다.

댓글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보여지지 않아야 하는 댓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얘

기하고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기준이필요한상황이다. 댓글은배열을서비스 제공자가 전혀건

들지않고, 이용자들이추천을눌러서좋은댓글이올라가게하라는의도로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약간

팬덤화가되었다. 내가 지지하는쪽의댓글이올라가게 한다. 이러한댓글의배열을 바꿔보자는것이 내부

적인 과제이기도하다. 그런데댓글의배열을 바꾸는것은이용자들에게 설득력이있어야한다.

도준호

자문위원

숙대 트랜스젠더 이슈에서 느꼈던 부분은 결국, 여론을 형성할 때 센 표현이 대세가 된다는 것이다. 대다

수 학생들이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 또한 여성이라는 소수자이고, 여러가지

차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몇몇 페미니스트들의 극단 표현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

는 생각이 들었다. 익명게시판에 그렇게 험한 말이 나오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그 학생에게 영향을 주었다

는생각에굉장히슬펐다.

이준웅

자문위원

혐오표현이란 말을 많이 쓴다. 또 음란, 국가보안, 사기, 협박을 포함하는 불법적 발언들, 불법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심한풍자나조롱을포함하는비불법과비규범들, 우리는이중에서무엇이 혐오표현이고 아

닌지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모호한 말을 쓰는 것보다 어떤 책 제목인 ‘Extreme Speech’로 통칭하는 것

이 적절하다. 극단적 발언이나극단 발언이라고쓸수있다. 우리말로 그냥 ‘험한말’ 정도도좋을것같다.

Hate speech를 ‘혐오표현’이라 옮긴 것은 오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혐오라는 것은 원

인과 대상이 정해져있는굉장히좁게 규정된개념인데, 실제 사용은매우넓게 사용한다는점에서그렇다.

김장현

자문위원

혐오표현과 같은이슈에서포털이선도적 역할을할필요는없다. 일부는자정되고, 일부는악화되는것이

민주 사회의 원리다. 포털이 혐오표현에 대한 불로킹(blocking)을 주요 임무로 자행하기 시작하면, 오류

에빠지기쉽다. 어떤정치인의 스캔들이뜨면, 그 정치인을풍자하는이상한 표현들이 당일에 나온다.

손정아

카카오 부사장

숙대 내에서비판에 대해궁금하다. 특정 게시글을올리는사람은소수다. 그런데트랜스젠더학생의 입학

논의 과정에서다양한숙대 학생들이참여하면서토론을 거친것인가?

도준호

자문위원

아까 말했던 순서대로 글이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논쟁이 붙었다. 그러던 몇몇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가훨씬커졌고 이에 다수가동조를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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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아

카카오 부사장

뉴스 댓글 같은 경우, 댓글이 몇 백 개 이상 달리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생겨 의견 간의 균형을 찾는다. 학

교 내 게시판에 의견을 내는사람이소수여서, 한쪽의 의견만이 관철되었는지궁금했다.

과거댓글알바도 그러했지만지금은사람들에게댓글리터러시가생긴것같다는생각이 든다. 최근에 특

정 기사의 댓글에서 기사 내에 팩트가 아닌 사실을 지적했고, 기자가 댓글에 직접 사과를 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기능도있다.

제2회 미디어자문위회의

● 일시: 2020.6.18. 16:00~18:00

● 장소:서울 중구

● 참석자

o 카카오:손정아 부사장,김대원 이사, 이준목 이사,박용준 이사,김성환 부장,김대기 부장,김수원 연구원

o 자문위원:박재영 교수,김민정 교수,김장현 교수, 도준호 교수, 이준웅 교수

김대원

카카오 이사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정책은 two-tr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인권위와 언론법학회 공동연구단을

통해서 개념적, 학문적 측면을 다루려고 한다.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용어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심화해서 진행하는 단계적 방향을 언

론법학회에 전달했다. 9월에세미나를통해 연구중간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

다른 한 축은 자문위로,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9월 둘째 주에 초안이 완성되면 전문가, 기자, 시민단

체를 초대해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온 의견과 연구 결과를

수렴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만들 예정이다.

인권위나 언론법학회에는 학문적인 접근보다 우리 사회 내 혐오표현이나 문제 표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다양한목소리를수렴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 전했다. 기존연구자뿐만아니라, 다른분야에

서도 혐오표현에 대해 고민하고있는분들도 합류하면좋겠다고 제안했다.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정책에 지역, 인종, 성별 등 어떤 축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내주시기를

바란다.

이준웅

자문위원

인권위 가이드라인에 19가지 차별금지 대상이 나열되어있다.여기에는성별, 종교,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용모, 기혼, 전과, 성적 지향, 학력,병력 등이다.

김대원

카카오 이사

인권위 가이드라인은매우세분화되어있는데, 무엇을 채택하고 제외해야하는지? 또 인권위 내용에는들

어가있지않지만,포함되어야할것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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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자문위원

인권위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는 6가지를 언급하고 ‘등’을 붙였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등’이라고되어있다. 이를준거법으로잡아도될것같다. ‘등’을붙여서항목을 다열거하지않

아도, 수용이 가능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

김성환

카카오 부장

KISO에서는 ‘지역, 장애,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직업 등’으로 규정했다. 인권위 기준은 ‘성적 지향’ 등

KISO 보다더나아간측면이있다.

도준호

자문위원

일반적인 원칙 중 하나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것, 즉 인종, 성별, 출신 국가 같은 기준으로 차별

을 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박재영

자문위원

이 때 중요한 것은, 적의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혐오’가 너무 포괄적이라면, ‘적의’가 개념에 더

근접한것으로 보인다.

공동연구 주제는 학회에서 공모하는 것보다, 카카오에서 적임자를 찾아 연구 과제를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Naming의개념적인범주는대단히학술적인 내용이다.

김대원

카카오 이사

인권위에서는글로벌리서치를원해 연구자를지정했다.글로벌기준과개념에 대해 연구하게될것이다.

이준웅

자문위원

철학적, 법리적 논의보다는 카카오 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하는 것

이중요하다. 자율 규제를위한 원리, 기준, 주요적용사례 정도만나와도될것같다.

김대원

카카오 이사

내용의 깊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나, 프레임워크를 만든 이후에도 계속 발전 되어야 한다는

것엔공감하고있다. 완벽한 가이드라인보다는,향후논의를위한토대를만들고자 한다.

도준호

자문위원

그럼이때카카오가 어느정도 가치 판단을하겠다는뜻인가?

김대원

카카오 이사

가치판단보다는, 이준웅위원말처럼카카오의 pain point 해결을 위한것이다.

도준호

자문위원

계속해서판단하는문제들이 나올텐데, 이는카카오에게 부담이될수있다.

김대원

카카오 이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을 오래, 그리고 많이 거치고자 한다. 아직 국

내에서진행된바가없으므로, 이번논의가 영향력이있을것이라생각한다. 카카오는논의의 출발점을마

련해야한다는책임도느끼고있다.

김민정

자문위원

로드맵에서녹서를마지막에 발표하는것이 유의미하다고생각한다.요즘은결과물보다는과정 자체에 집

중한다.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최종 결정보다 결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논쟁적인 사안인 만큼, 과정에 대한 설명과 논의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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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면서진행되어야한다.

손정아

카카오 부사장

세부적인 기준을 모두 세우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다만, 카카오가 큰 플랫폼으로서 논의를 시

작하고,서비스를개선하기 위한 고민의 출발을 한다는것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이준웅

자문위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일부 단체등에서사회적인반발이있을 수있다.

박재영

자문위원

공청회를 많이 해야 한다. 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공청회 외에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많이 해서의견을 들어야한다.

김수원

카카오 연구원

인권위와의 공동연구를 발표하는 기사 댓글에, 코로나 사태에서 특정 종교나 지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도 혐오나 차별이냐는반발이있었다. 이용자들의 행위를혐오, 차별로낙인찍지않으면서정책을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사람들이 배제당한다는 인식을 갖거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

책을세우는데 도움을 주시면좋겠다.

김장현

자문위원

혐오표현은 댓글 신고 후속 조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댓글 신고에 대한 조치 작업을 하면

서애매한 영역이있었을것이다.

공동연구는 정기 조사 형식으로, 댓글 조치시 가장 결정이 어려웠던 표현들을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한 설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면 좋을 것 같다.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모아,

라벨을 만들어서 일관된 AI advisor구축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민정서나 유행어

를반영하려면너무장기 데이터를반영해도 안될것이다.

제3회 미디어자문위회의

● 일시: 2020.8.25. 16:00~18:00

● 장소:비대면 화상 회의

● 참석자

o 카카오:김대원 이사, 이준목 이사,김성환 부장,김대기 부장,김수원 연구원

o 자문위원:박재영 교수,김민정 교수,김장현 교수, 도준호 교수, 이준웅 교수

※참고:이번 회의에서는 <숙의 과정 3>의 내부적 분석 결과를 자문위에 공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하

회의록에는 발표 부분을 제외하고,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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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자문위원

우선 용어를 정리하거나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혐오’와 ‘증오’에 대해서다. 정확한 용어는

‘증오’지만, ‘혐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있다.

보호 대상 문제는 지역을 예시로 들겠다. 만약 어떤 지역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상황

에 따라 그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법률이라면 꼭 대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이 아니

니까, 유동적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을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서 보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규제하겠

냐는반론이 나올수있다.중간지대를확인해야한다.

다음으로는,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다. 소수자는 결국 ‘사회경제적 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시간이 변화

함에따라서소수자의개념또한변화하기때문에, 현재보호 대상을 지정하는것은범위를협소하게만드

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소수자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군가 피해를 보

고있다면보호 대상으로생각하는것이 어떨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음과카카오가갖고있는데이터에서김수원 박사가개념화해귀납적으로추출한것

이다. 인지, 태도, 행동은 이미 이론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인지에서 태도, 태도에서 행동으로 가면 점차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3단계로 구분하셨는데 보통 차별적

인 괴롭힘, 편견 조장, 모욕, 증오 및 선동 이렇게 4단계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다. 이처럼 이론과 틀

을 매칭 시키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인

토대를가지고 표현에 대해 이름을붙이면좀더견고한 가이드라인이될것이다. 이처럼이론적 연계성을

강화하는쪽으로 제안해본다.

전체적으로는좀더유동성있고 융통성있게 이슈를바라보면어떨까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한국에서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

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한꺼번에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김수원 박사가 분석했던 표현 대상은 9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혐오표현 중 가장 많은

범주가 성별이고또우리 사회에서성별 문제가 제일큰문제다. 남성과여성이라는것부터 시작해보면어

떨까, 생각한다. 예컨데 보호 대상, 규율해야 할 표현의 종류, 표현의 수위 및 대응 방안도 성별 케이스만

놓고 보면정교화할수있겠다는생각이 든다. 하지만지역 같은경우는모호해진다. 경상도에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산 사람인 저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범주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성별로 시작해보고, 다른

범주로넘어가보는방식이 어떠한지 제안해본다.

나아가, 레이블링(이름짓기) 데이터로만 혐오표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레

이블링이 이 문제의 전부일 수도 있다. 레이블링만 잘 규율해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규율인가 아닌가,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하기 보다는 ‘미디어’라는 차원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미디어라는것은사회의 언어를선도하고, 언어의순화기능을하는측면이있다. 카카오가 레이블링을

잘잡으면, 사회적으로큰역할을하는것이 아닐까생각한다.

김장현

자문위원

공격과비하의 대상이점점다양해지는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대상을선택적으로 지정하는것

은어느정도 가능할것이다. 따라서내부적으로는지정하되, 자주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보호

집단의 종류는사회적인 국면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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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경우에는일상생활의플랫폼인 메신저를서비스하고있고 그 위에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하고 있다. 포털은 그 중 하나의 서비스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프라인의 영역들이 온라인으

로 포함되어 분리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포털이 모든 것을 필터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김민정

자문위원

첫번째로, 카카오의 종국적인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디지털 건강’, ‘보편적 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댓

글과 게시글 규제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적 갈등의 완화, 사회통합 이런 맥락이라면, ‘극단적인 공격 표현’

에 대해 규제를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극단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hate speech와 관련해서 ‘소수자의 인권보호’가 목표

라면, 같은욕을 해도 사회적으로 권력이있는남성에게욕을하는것과 사회적으로배제되고 차별받아온

소수자 집단에 대해욕을하는효과가 다르기때문에 보호 대상집단을면밀히설정하는것이맞다고본다.

“남성을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남성에게 가해지는 표현 중 극단적 공

격표현만규제한다고했을때에여성에게 가해지는표현에는가부장제 및 성차별 이데올로기를반영하여

폭 넓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본다. 더욱이 성소수자나 이주민에 관한 것 또한 좀 더 폭넓게 고

민해볼수있지않을까.

만약 보호 대상 집단 설정에 집중한다면,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

오표현에 집중하며 그 집단의 판별 기준을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

은 보호 대상 집단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것이며,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검토하며고민을 해야할것이다.

사회적 소수자 개념에 대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논의된 부분을 찾아보았다. 소수자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

다. 숫자는 다수라고 해도 소수자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백인의 인구수는 비교적 소수이지만 여러 나라에

서 주류 집단에 속한다. 소수자는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특성과 개념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카카오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중점적으로 규제하고자 합니다”라

고 밝히면 될 것 같다. 앞서 말했듯, ‘사회적 통합’ 혹은 ‘소수자 인권보호’ 중 정책적 목표가 정해지면, 극

단적 표현에 대해서만규제를해야할지또는소수자 입장에서폭넓은규제를할수있을지를정할수있다

고생각한다.

나아가 인식, 행동을구분한것에 대해서이론적토대가 단단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 한다. 박재영 교수님

이 말씀주신 부분인데, 네 가지 유형은 인권위원회에서 정해두기도 했기에 이를 참고해도 될 것 같다. 혹

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사회심리학 분야 저서로 고든 올포트의 <편견>이 있는데, 여기서 태도와 신념에

대해 나눈 것이 나온다. 이처럼 인식, 태도, 신념 등 세분화를 하여 구분을 하면 규제를 명확화하고 설명하

기에좋을것이다.

계속해서게시글, 댓글을 삭제한다는말이 머리속에남는다. 삭제만하거나 삭제중심으로접근해서는안

된다. 정말극단적인 게시글과댓글은삭제할필요가있겠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삭제가 아닌방식으

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해당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 추가적 정보를 알린다든가 캠페인을 보

여주는방식으로,좀더형성적 방식의 규제를하는방향이좋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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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서비스 별로 다른방식으로분할하여규제하는것이좋을것같다. 카카오톡과 같은메신저에는규제

를 적용하지 않고, 댓글, 게시글에는 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사적인 서비스, 공적인 서비스는 다르게 하는

것이맞다고본다.

마지막으로극단적공격표현은혐오표현의 문제로볼필요가없다고본다. 그래서극단적공격표현은지

금이라도 적용할수있다고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어느정도욕설과 관련해 적용되고있다고본다.

이준웅

자문위원

다음과카카오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공적인 영역인지혹은사적인계약의 규율 영역에 들어가는지가 가

장중요한요점이라고생각한다.

예컨대, 동창회나 학회 같은사적공간에서는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규칙에 의해, 다시말하면내부 민주주

의를 통해 얼마든지 표현들이 규제 가능하다. 동창회에서는 “우리 ‘흡연충’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규정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공적 영역에서, 예를 들면 공원에서, 타인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왜냐하면 공적 영역의 목적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발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문

제가된다.

문제는 “다음과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이다. 다음과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굉장히다양하다. 다음카페와 같은커뮤니티들에서는이미 사적으로 발언을 규제하는자체적인

약관을 커뮤니티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정치 이야기가 금지다. “어떻게 사이트가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이트는 사적인 취미 모임이니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정치 이야기를 원천

적으로금지시키는것이 아니라, 다른별도의 정치토론게시판을만들어운영하고있다. 이처럼커뮤니티

가 사적으로 규율을 만들어 지키는 훌륭한 경험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많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카카

오또한 사적공간에 대한 규율을생각해보면될것이다.

다만 공적 공간이 문제가 된다. 다음과 카카오 서비스 중 공적 공간은 ‘뉴스 댓글’이다. 만약 뉴스 댓글을

언론사가 운영한다면, 이는 언론사가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과 카카오가 운영한다면, 다음과

카카오의 상업적인 이익 창출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기에 100% 공적 공간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우

리나라에서 이런 댓글 공간이 네이버와 다음 두개 밖에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댓글 공간에서 사회적이거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선 폭넓게 자유를 보호하되, 몇몇

상업적인 활동은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 공간을 포함한 일련의 공공성이 강한 공간에서는, 법률로

정하지않는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적 영역에서만들어진 특정 이론과 같은학문적 담론을 들어서보편적

인 규제를시행하긴어려울것같다고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할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도덕적인 품위가 중요한 나라다. 저도 욕

을하기도하지만,공공장소에는욕을 안하고,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욕설에 대해서사회적으로 ‘품위’

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스러운 욕이나 불법 정보, 인권 침해 행위, 현행 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은이미 임시조치에 의해 규제가되고있고,품위와 관련해서도 규제가된다고본다.

증오와 선동 발언에 대한 규제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적인 서비스에서 별개로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도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공간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또한 시민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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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책임자로서온당한 태도는아니라고생각한다. 사람들의소통의 역량을증진시키는방향을생각

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슈에 관해 토론을 더 만들어 낸다든지, 훌륭한 사람들의 토론문을 링크로

만들어놓는다든지 등. 토론문들을통해 사람들이참조도하고, 인용을 해서댓글에서논의를하게된다면

더많은토론을 이끌어내고 스스로배워가는계기가될것이다.

또한 서비스와 기술적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틀림없이 있다. 댓글 창에 문제가 되는 표현

의 정도를 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를 만든다든가, 성인인증 및 본인인증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공간을마련해격렬한토론의공간을줄수있는방식도있다. 물론이용자에게개인정보를노출하라고하

는 것은 위헌 결정이 났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들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 여러 문제가 되는 정치적 발언을 사용하며 논쟁을 하고 싶으면, 해당 공간을 이용하

도록하는게시판 등의공간을만들 수있다.

보호 대상 범주 질문과 관련해서는, 혐오표현에 대해 집단 범주 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권리의 구제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집단의 표식으로 가를 수 없다. 누구든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피해

를보았다면법적인 보호를요청할수있다. 인권은모두에게평등하다.

하지만사회에분할된자원을 나눌때에는이미불균형한상태에따라 나누게된다. 따라서차등적으로 사

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이득이 가게 사회적 자본을 나눌 수 있

다는것이다. 이는롤즈의 정의론에 나오는 ‘차등적 원칙’이다. 이에따르면여성이나남성을욕하는것모

두인권침해이고 해서는안되는것이지만, 자원배분문제에있어서는다르다. 남성과여성에게 자신의 권

리 주장을 위해 발언권을 주고 시간을 나누어준다고 할 때에는, 국가이든 서비스 제공자이든 기득권을 가

지고 있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시간을 더 분배할 수 있다. 이것은 기회의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 문제이다. ‘인권 보호’의 문제인지, ‘자원배분’의 문제인지생각해야한다.

하지만 이미 다음과 카카오에서 욕설, 성적 괴롭힘 규제를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형성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차등적 원칙’에 따라 정의를 만들어 가

는일이며카카오가 사회적 기업으로써, 또시민 사회에 기여하는서비스 제공자로써할수있다고생각한

다. 이는바람직하며, 정의로운일이다.

나아가 정치적 발언에 대해강조해서말씀드리겠다. 극단적 발언중에서선동적인 발언, 혹은즉각적인폭

력을 유발하는 발언 즉,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 또는 즉각저 불법행위 윈리 등은 규제가능하다는

것은이미세계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선동발언은, 즉각적불법행위가 나올수있기에 이러한 발언은

모든 나라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전체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에빠진다.따라서정치적 발언에있어서는폭넓은자유를보장하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

도준호

자문위원

혐오표현 관련 보호 대상을 정하는 것, 보호 대상을 정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 보호 대상 설명에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 보호 대상 문제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같은 경우는, 종파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권력이 약하지 않다 보니,

기독교를혐오의 보호 대상으로 정해서실행하기에는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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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문제와 별개로결국 표현의 자유를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의 문제가된다. 댓글은여론형성에

중요한요소로작동한다. 기사뿐만아니라댓글을통해 사람들은기사가 논점을 제대로잡고있는지 판단

하기도 한다. 정확하게 규제 및 제재의 단계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시도가 가능한 방

법은, 표현에 대해 대응하는것이다. 표현의 유해성에 초점을맞춰야한다. 혐오표현은명예훼손이나 모욕

처럼 특정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나 표현을 참조

해도좋을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이론적으로 표현을 세 단계를 나눈 부분을 보면, ‘행동’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인식과 의견보다는, 행동이직접적으로 표현된부분들이분명하다. 그러나앞서말했듯표현의 수

위에 초점을맞춘다고하면인식이나 의견을 나타나는글에도 문제가있을 수있다. 이론적으로세단계로

나누는것은이해 가지만,결국 초점을 ‘표현의 수위’에두는것이 가장가능성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자는 의도와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 상당한 위

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수위부터 시도해보고, 점차 토대를 쌓

아 논의를거쳐발전시켜야한다고생각한다.

시민사회라운드테이블

● 일시: 2020.10.14. 15:00~17:00

● 장소:서울 중구

● 참석자

o 카카오:양현서 부사장,김대원 이사, 이준목 이사,김성환 부장,김대기 부장,김수원 연구원

o 자문위원:박재영 교수,김민정 교수,김장현 교수, 도준호 교수, 이준웅 교수

o 시민사회 전문가: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임동준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조소담 닷페이스 대표,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박재영

자문위원

카카오라는 사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시민사회

전문가분들이 시민과 사회의 입장에서좋은말씀들을 해주시기를바란다.

김용구소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들은 집단의식도 권리 보유자로서의 의식도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니 혐오표현 이전에 장애인을

이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란 말을 장애인에 대비되는 용

어로 사용하는 관행에도 “그럼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의미인가?” 하고 짚고 넘어가는 식이다.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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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다 보면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편견과 혐오를 넘어, 차별과 증오 범죄로 이어지

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사회 모든소수자 그룹이 이처럼조직화되거나 권리의식이강한것은아니다. 국

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할 이유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라

는 큰 틀에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민간 기업인 카카오가 인권 정책을 통해 혐오 표현

을 이유로 이용자를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카카오의 고민이 있는 줄 안다. 저는 조직 외부인에

대한카카오의 제재권한이 아닌,카카오의 인권존중책임으로접근하길제안한다.

이용자가카카오서비스를매개로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혐오 표현을반복하면서특정소수자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확산시키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경우, 카카오는아무런책임이없는걸까. 책임

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연합(UN)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에서 인

권침해를 직접 유발하거나 기여한 경우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가 인권침해에 관계된 경우에도 영향력 범

위 안에서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 기업에게요구하고있다. 예컨대,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에 참여 또는 협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카오가 서비스 참여자

에 의한 혐오 표현 예방 의지를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정책을 준수하지않는이용자의서비스 이용을 제약

하는 등의 조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카카오의 정책과 조치가 사회적 지지 속에서 이행되려면, 우선 ‘악의성’, ‘의도성’, ‘반복성’ 등

을 고려해 제재 대상을 선정하고, 이용자 제재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한 제재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 카카오 정책이 되도록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

슈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었으면 한다.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증오 발언은 물론 간접적인 장애인

차별행위, 차별을조장하는광고 행위도 이미 법적인 제재범위에있다는점에서너무 협소하게 정책을 적

용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약자, 소수자 분야 관련 혐오 발언 내용과 이

미지를왜곡하거나편견과 차별을조장하는발언 수준까지포괄할수있도록정책을 설계했으면좋겠다.

김지학소장

한국다양성연구소

장애용어에 대해서는사회적인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데, 이는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미 형

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차별 발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부분들, 인종차별,

성소수자, 종교에 대한비하표현 등또한많다.

혐오표현은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차별과 억압을 만

드는표현이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제대로 내리고, 이에따라 원칙과 제도를만드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소수자를 어디까지 명시하는 지와 관련해서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

수자를 나열하고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논란을 피하고자 '성

소수자'를빼는것은더욱큰문제가될 것이다. 또 ‘기레기, 한남충, 개독’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지않

으므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아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를사기업이하는것은바람직하다. 원래국가 기구가 해야하나, 사회적 합의를이유

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역할을 아직 다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미디어가 역할을 해야 하나 못하고 있다. 카카오가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네이트나 네이버의 경우, 댓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카카오는 이런 조치와 함께, 혐오표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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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에 대한 정의, 위반시처리·제재원칙을마련하면좋을것이다.최근프랑스와독일은플랫폼에 성착

취물,홀로코스트관련 게시물에 대해막대한 책임을 지우는법안도마련했다.

혐오표현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대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킨다. 혐오표현은 소수자

들의 자기 표현을 막는다. 모두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이 제재되어야 한다.

혐오표현 제재는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향상시키는것이지, 자유를제재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 ‘공격하여 구분 짓는 행위’라는 표현에서, ‘공격하는’이란 워딩은 위험할 수 있다. 요즘 혐오표현

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 포지셔닝을 하며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스스

로를 페미니스트라고하면서도 '트랜스젠더는여성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식으로 혐오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때문에 ‘공격’이라는표현은이런경우를포섭하지못할수있다.

박록삼부회장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소수자 보도 시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 특히성폭력 보도는, 구체적으로 지양해야할표현이나용어들을 정의했다. 혐오표현 관련해

서도, 여러 언론 단체들이 미디어 실천 선언을 하기도 했다.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준칙

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기자들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있다.

카카오가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기사 같은 콘텐츠보다도 콘텐츠에 달리는 이용자들의 댓글을 대상

으로하는것같다. 모욕하려는의도와상관없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일상적으로쓰이는혐오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카오가 사기업으로서 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자와 언론들이 미디어 실천 선언 등 약속을 하는 것처럼, 카카오도

외형적으로는 뉴스편집 등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범 미디어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책무와 공공적

역할에 대한 부분을 사명감 있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카카오가 단순히 기

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할것인지,혹은자율적 심의기구를만들어서진행할것인지궁금하다.

손지원변호사

오픈넷

혐오표현에 대해 사기업 차원에서,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자율규제에는 당연히 찬성한다.

저는혐오표현에반대하며, 혐오표현이소수자 집단에 주는심리적타격감에도공감을하고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일

수도 있다. 나쁘고 옳지 못한 표현은 규제하고, 좋은 표현만 공론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되고 올바르지 않은 표현도 일정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의견을 반박하고 논

쟁을축적하는과정에서사회적 논의가풍성해진다. 논쟁에서생각의잘못을 지적하는기회가될수있고,

논의를통해더올바른방향을 형성해 나가는역할도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 따라서혐

오표현을많이 규제할수록좋다는입장은염려스럽다. 나쁜사상은늘존재하며, 이를보이지않도록막는

것은 그런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고, 적절한 대응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표현

의 가치는 표현의 내용이나 화자의 의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표현 활동 그 자체가 대중의 알 권

리의 대상이다. 이를 고려할 때, 소수자 집단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표현을포괄적으로금지하고 차단하는것보다는, 해악이중대하고 명백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한다. 공론장은 시민이 만드는 것이고, 사기업의 검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해악이 심각한 표현에 한해서규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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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범위의 혐오표현을 규제해야하나? 혐오표현 규제의목적은표적 집단에 대해서나타나는

차별, 폭력, 배제, 그리고 공론장에서 표적 집단의 표현이나 영향력 위축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혐오표

현은 표적 집단에 실제적으로 불안이나 공포,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에서 실질적인 배제나 폭력을 일

으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진 표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표적 집단도 사회적 소수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예를 열거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국가기관의 판단기준으

로서는 추상적일 수 있으나 자율규제이므로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회에서 주류

적 지위를차지하거나, 사회에서공포나 위축위험이없는집단에 대한 표현마저 제재하면, 기득권에 대한

불만을 미러링, 패러디 등으로 표현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표현의 규

제가너무포괄적으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감정을 표현하는것을 대상으로삼을 수는없기때문에, 모욕

감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선동, 차별 등 구체적인 허위 정보를 언급하며 사회적 차별

배제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제주 난민들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든가, 동성애자들

의질병등과 같이소수자에 대한구체적허위정보로 사회적 차별을조장하는것들이 규제되어야한다.

이윤소팀장

한국여성민우회

카카오 안에 다양한 서비스들은 각기 다르게 다뤄져야 하므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카페에서 사인

(私人)이 쓴 글을 규제하는 것과, 다음 뉴스에서 제공하는 글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되어

야한다. 이와 같이상세한 규정이 논의되고있는지궁금하다. 또규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도궁금하

다. 개인이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제인지, 인터넷 언론사에서 혐오표현 사용시 다음 뉴

스에서배제한다는차원 인지에따라 논의가달라질것이다.

또 제재 규칙들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유튜브의 경우, 민원을 넣었을 때 기

술적으로 조치하는데, 이로 인해 불균형 규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규제하는알고리즘은어떻게만들지 등깊숙한 문제까지 논의되어야한다.

자율적 규제는 필요하다.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혐오표현을 이용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여성 혐오표현을 사용한다고?” 라고 이

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서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사례 등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왜 혐오표현인지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또 보호 대

상이라는 것을 정할 수는 없다. 기레기, 한남충, 개독이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고민

이생긴다. 이 단어들을계속해서사용하는것이괜찮은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혐오표현에 해당되는 단어를 규정하는 것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자들이 어떻게 읽게 할 것인지도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 유튜

브가이드라인에도 자세하고좋은내용이많지만, 실제로 지켜지고있지않다. 유튜브에첫영상을올리기

전 가이드라인을 읽었는지 확인하거나, 교육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중요하다. 교육 차원에서더고민하면좋겠다.

이완 대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경우, ‘반대’라는

용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혐오표현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단어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카카

오도 혐오표현 정책이라는표현을 사용하지만, 혐오표현을 어떻게할지에 대한 의도가 명확히드러나도록

‘혐오표현 근절·방지 정책’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 국제인권법도 근절에서 나아가 ‘방지’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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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강력하게 표현하고있다.

이용자들 중 늘상 혐오표현을 내뱉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많다. 혐오표현이 왜 나

쁜지, 왜규제되어야하는지알려주는것도매우중요하다. 가이드라인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 카카오

가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천명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

으면좋겠다.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이유에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아닌 ‘리포

트’를 발간했다. 맥락에 따라 혐오표현은 달라진다. 대신 버전을 여러 개 만들면 된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버전을만든후,점점논의를통해 발전시키면된다.

나아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혐오표현이 아니라, 카카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주의

해야 한다. 이모티콘 등의 카카오 서비스 전 분야에 혐오표현을 확산·양성·조장하지 않는지 관리 및 감독

하는 기구나 전담 부서가 없다. 이용자에게 혐오표현을 근절하라고 하면서도, 카카오가 어떻게 조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내부 문서에 혐오표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등 카카오가 내부

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용자의 참여를 함께 독려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

라고생각한다. 해외글로벌테크기업은다양성 리포트를발간하며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보

여준다. 카카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카카오 구성원 모두가 그

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제기 할 수 있다. 내부직원들의 인권

의식수준을높이기 위한조치도 함께병행해야한다.

임동준활동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카카오 등 포털을 통해서 혐오표현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고, 어떻게 근절시킬지 논의하겠다. 네이버·카카

오가 유명인 자살 사건을 기점으로 연예·스포츠 댓글을 폐지했는데,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댓글은 연예·스포츠 기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유해한 연예 기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댓글 문제

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질적 문제는 혐오표현을 포함하거나 유발하는 보도들이다. 10월 4일 많이

본 연예 뉴스 7위 기사 제목이 ‘돈 많이 번 여배우’다. 제목에는 ‘여배우’라는 차별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차별이나 혐오표현을쓰는기사이므로, 댓글폐지 등 이용자 규제가만능은아니다. 댓글

폐지 후 언론보도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혐오표현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가십성 내용의 SNS 누리꾼 반

응을 보도에 인용하기때문에, 기사에 혐오표현들이포함되어있다. 이와는반대로, 멀쩡한 보도에 혐오표

현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최근 차별금지법 관련 기사들에서도 많은 혐오표현 댓글이 달렸다. 이를 보면

하나의구조가 보인다. 언론이 혐오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발하는기사를만들면, 혐오 정서가 확산된다. 그

럼이용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이를언론이 다시끌고 들어오는악순환이반복되는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포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규정 보완이다. 우선 포털은 언론

이 제휴할 만한 매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휴 매체의 문제를 제재하는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

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규정에는 ‘15조 부정행위 - 선정적 기사 및 광고’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

만, 혐오표현이라는 구체적 용어는 없으며, 규제 근거 또한 빈약하다.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명맥상으

로만 제재 기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

로 규제할수없다면문제가 해결되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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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용자와 언론 모두에게 메인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매우 중

요하다. 혐오표현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메인 노출이 불가 하도록 하거나, 더 강한 혐오·차별표현

내용을 포함하면 포털에 송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혹은 약한 혐오·차별 표현을 포함한다면 혐오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안내를 상단에 표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허위 정보에 대해

서비슷한 안내를하고있다.

조소담 대표

닷페이스

닷페이스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나 폭력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있다. 영상에 출연하시

는분들이 차별이나폭력의 대상이되는분들이많아서신경을많이쓰고있다.

첫째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 플랫폼이 얼마나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콘텐츠를플랫폼에 발행할때안전하지않다고느끼고, 댓글에신경쓰게되는플랫폼은카카오다. 유튜브

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를업로드할때전체공개로할것인지혹은구독자에게먼저 노출할것인지, 인스타그램은친한친

구를대상으로공개할것인지 등공개범위를조절할수있다. 유튜브같은경우에는댓글커뮤니티에서댓

글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한 영상물에 지역차별 관련 댓글들이 한참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런

맥락의 댓글이 많이 작성됨을 파악하고 댓글 필터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어떤 범위의 사용자에게 콘텐

츠를공개할수있는지를조절하는권한을 가졌을때, 안전한플랫폼으로여겨진다.

둘째로는, 피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피해 상황 이후에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

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단체 채팅 방에

초대되었고 나쁜 말들이 쏟아진 이후에 채팅 방이 폭파되었다. 계속해서 채팅 방은 다시 만들어지고 폭파

되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채팅방 복구를 원할 때, 대화를 신고하고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플랫폼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예를 들어, 저희 단체 활동 중 피

해를중간부터최소화하기 위해 어떤흐름이만들어지는걸방지하고 차단하는경우도있다. 흐름차단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 혐오성 차별 발언 댓글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댓글을 보고

흐름이만들어져다 같이 몰려와서공격을하기 시작한다는것이다. 커다란흐름으로, 즉집단적인공격으

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댓글을 올리는 사용자에게 패널티를 준

다거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만 댓글이 보이도록 설정을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한 명이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이 올렸다는 것 보다도, 10명의 사람

들이 그 게시물을 방관하고있었다는것에서더큰상처를받는다.

셋째로는, 플랫폼에 직접 게시물을 신고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보호해야할 대

상들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 동의하는 부분은 큰 범위의 정의로 여성, 아동, 성소수자 등으로 필수적

으로 해당 집단들은자신들이 보호받을 수있음을 인지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는 댓글만 봤을 때 혐오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혐오성의 취지를 가

진 댓글들이 올라오고 이것이 이미지 등과 결합되기도 했다.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애매하고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플랫폼이 단독적으로 판단하거나

패쇄적으로 신고 과정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 게시물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어서 콘텐츠를 삭제한다는 결정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에 문제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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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했기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가리고 안볼수있게하는권한을 이용자들에게 주는방식들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외부링크들중다음카페링크로커뮤니티에 들어왔을때갑자기공격댓글들이많아지는경우

가 종종 있었다.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폐쇄성을 마련했는데, 사실 커뮤니

티의 폐쇄성은 안전하게 남을 공격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공격성 게시물이나 댓글이 의심되

는 다음카페 링크를 신고하면, 플랫폼 차원에서 확인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카

페, 네이버, 일베 등에서 게시물이 퍼져 어느 인물이 공격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우리끼리

“일베가 제일조치빠르게 해준다”라고말하는상황도있었다.

조진경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저희기관은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이다. 카카오가여러매체의 정착지매체로 사용되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한다. 혐오표현의 정의와 혐오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는데 지난 한국 사회에

서 발생한 미투(#MeToo) 사건의 경우 노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혐오들이 얼마나 많은지 봤다. 피해자

에 대한 혐오는 단지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약자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는 피

해자나 약자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다. 더 나아가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를 전혀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 성범죄자들은 그 분위기를 이용해 성범죄를 성매매로 환원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는

성폭력과 성매매가 구별이 안 된다. 따라서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를 성착취로 봐야 하며, 특히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사용 가능하다는 방식의 생각들이 가장 심각한 여성혐오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성매매를

혐오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여성 혐오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착취물이 올라오면 이를 차

단할수있는기술개발을 기업에서도 해야한다. 한국에서는기업이 사회적 책임이없다고생각하고있으

며, 다른 나라들에 견줘 해외 플랫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지게 하지도 않고, 지게 할

수가 없다. 사회를 통해 기업은 이윤을 얻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일정 부분 사회 환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미래를 책임지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

술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성착취 가해자를 찾고 증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윤의 일부를 피해자

에게환원하는것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포함된다고생각한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시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

었지만 이제는 조건 만남 등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채팅 어플을 통해서 초기 만남을 갖고,

1대1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접

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민간단체와 기업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함께 고민하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들어와 있는 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술을 활용

할수있도록고민해야한다. 미국 같은경우에는이미 기술을활용하여피해자를보호하는여러 사례들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스포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브라우징 히스토리와 이동 경로를 추적

해서가해자를바로검거하는등의조치들이마련돼있다.

마지막으로, 초기 인터넷 사용 시 오프라인 상의 고정적인 정체성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익명성은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돼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사이버 상의 익명성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 세계처럼 느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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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이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 사이버 환경을 더 현실로 느끼는 인구층이 더 많아질 것이다.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났듯,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지배 규칙이 너무 다르다. 조주빈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서는 자기 모습을 현실의 규칙에 맞게 이미지화 하고 있었고 사이버상에서는 익명 뒤에 숨어 최악의 모습

을 가지고있었다.

현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피해자 정체성은 굉장히 다양해졌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이라는 전제 하에,

성역할 등 개인의 정체성이 너무나 다양해졌다. 사이버 세계는 익명성 뒤에서 혐오와 폭력, 차별이 가장

강력한 규칙이다. 현 10·20·30대는 40·50대와는 다르게 더 이상 고정된 현실세계에서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의 지배 규칙이 같아 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명화를

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

이완 대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혐오표현을구별하는가이드라인만들고,카카오조직내에 이를판단하는기구가있는지?

김대원

카카오 이사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 즉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 내부적 모니터링 등의 모든 가

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다. 회사 내에서는 아직까지 혐오표현 제재를 해야할까, 라

는부분도 정해지지않았다.

말씀주신 의견들이 저희의 생각과 많이 일치하지만, 문제는 현실에서의 파급력이나 부정적 영향 또한 같

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향은 정해졌으나, 실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치열하게 고민 해봐야

할것같다.

이완 대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낮은수준이나 단계의 표현들은기술로 거르는것이 가능하다. 하지만몇몇표현에는논쟁이생길수있다.

이처럼 높은 단계의 경우에는 심의기구를 통해 혐오표현을 판단하고 조치한다. 이외의 다른 방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혐오표현 신고를 하면 시민단체와 같은 심의기구가 심의를 하고 플랫폼에 삭

체를요청하여플랫폼에서글을 삭제하게되고 게시자의 이름이공개되는등의조치를하고있다.

이준목

카카오 이사

카카오는 열린 게시판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도록 했다. 이때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적

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해지다 보니, 접근이 어려운 부분

이 있다. 카카오 내부의사결정기구도 있다. 자율정책기구인 KISO에 안건을 올려 논의하기도 한다. 명예

훼손, 검색어 정책 등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어 다음 단계인 차별·혐오표현을 아젠다로 올려 논의 중이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기구를 활용할지 다른 방법이 필요할지 고민 중이다. 기술적으로도 접근하려고 고

민하고있다. 명백히불법적인것들은이미 기술적으로 판별하는것이 발전이많이되어있으나. 혐오는텍

스트 차원의 명문화된 것이 없어 기술적으로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난관이 있다. 우선 혐오표현의

기준을마련하는것이 가장중요한것같고, 이를기술화하는방향으로 진행할것이다.

이완 대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애플의 경우 다양성 부사장이 있다. 카카오에서도 혐오표현 담당자의 지위가 높아야 사내에서 잘 받아들

여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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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학소장

한국다양성연구소

제재라고 해서 단지 통제라기 보다는 교육이라고 접근했으면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한 것을 사기업이 하는

것이 큰 용기다. 우리 플랫폼이 혐오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삭제 대신 혐오표현을 많이 포함한 게시물임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배우는 기회

가 될 것이다. 혐오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단계, 삭제하는 단계, 게시자를 차단하는 단계 등 여

러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처벌 중심의 사고보다 어떠

한 문화를만들지, 어떤교육효과를낼수있을지측면으로도접근해야한다.

이준웅

자문위원

기술적인 노력으로 일부 확인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키워드, 연관어 검토 등은 스마트하게 파악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규제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이용자의 대응 방법도 기민해

진다. 따라서 기술적 추격으로 대응하는 방식에도 한계는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발언과 행동을 통제한다

는생각자체에 대해서원리적으로접근해야한다. 규제 가능한 발언과 행위의목록을 정해서대응하는방

식은한계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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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동연구 결과

온라인혐오표현이란무엇인가

한국언론법학회·국가인권위원회·카카오

I. 들어가며

● 역사적으로 혐오표현은 역사적, 사회적 소수자로서 정신적, 신체적 핍박을 받아온 집단을 표적(target)으로

삼아왔음(김민정, 2020).

● 디지털 시대에 혐오표현은 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더 빠르게 전달되는 속성이 있음. 특히 익명

성을 이용하여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인터넷 혐오표현의 파급력은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

련된 이슈들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혐오표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한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

음. 특히 한국의 경우 혐오표현과 관련된 역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혐오표현의 개념정

립이 필요하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임.

● 이 연구는 특히 인터넷상의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소셜미디어들의 대응방안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혐오표현의 개념과 영향

☐개념요소

●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 모욕, 비

하,멸시,위협 또는 2)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국가인권위 <혐오표현리포트> 2019).

※연구진註: 이 보고서는 2020년 9월 22일 열린 ‘온라인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와 데이

터를 추가분석한 것입니다. 세미나 발표 및 보고서 작성은 한국언론법학회 소속 학회원인 이승선(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최진호(한양대학교 컴퓨테이셔널사회과학 연구센터 박사), 이주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맡았으며, 보조연구원 곽은아(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가 참여했습니다. 자문을 맡아주신 윤성옥(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교수) 선생님과세미나토론및보고서작성에도움을주신여러한국언론법학회학회원들께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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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를 갖고 있음.

1)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함

2)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

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전,선동함

3) 대상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언동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윤성옥(2019)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애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 지어짐.

● 혐오표현이란 ‘개인의 정체성’에 근거함. 따라서 혐오표현은 주로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성향, 직업, 성

별 또는 장애와 관련됨. 국내 학자들을 대체로 혐오표현에 대해 “지역·민족·인종·국적·종교·장애·성별·성정

체성·연령 등 일정한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해 차별·모멸·혐오적인 의사를 표현

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선동·선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역사성을 지닌 소수자를 강조하는 관점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표현, 소수자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 차별·적

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했음. 또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집단이라고 특정하고 있음. 혐오표현의

대상 집단을 역사적 소수자로 국한하는 관점에서는 남성에 대한 혐오는 가능하지 않고 경상도 지역민을 공격

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혐오표현의 대상으로서 소수자만을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집

단을 명시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입장도 있음. 혐오표현의 해악은 다수이더라도 동

일하고 다수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 차별과 편견을 강조함.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을 “공격적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이주민들과 소

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적대감 등 편협함에 기반한 인종혐오,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등의 증오를 전파, 선동,

선전 또는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이라고 정의하였음. 특히 혐오표현에서 선천적 특성에 따른 편견의

개념을 중요하게 보기도 함. 즉 "그들의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선천적 특성 때문에 사람이나 집단을 겨냥한 편

견적, 적대적,악의적인 표현"이라고 혐오표현을 정의하기도 함.

● 공격적 표현뿐만 아니라 선동적 표현까지 포함함. “통상 인종·민족·국적·종교·연령·장애·성별 그리고 성 정

체성 및 성적지향 등과 같은 사람의 특성에 근거하여 사람 또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의 집단에 대해 혐

오의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그와 같은 혐오를 선동·확산·조장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따라

서 혐오표현에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집단학살과 같은 행위는 제외된다. 혐오표현과 혐오범죄가 구분된다는

관점이 있음. 혐오범죄는 신체적·물리적 폭력행위가 수반되는데 혐오표현의 쟁점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행위

가 없는 발언이나 표현행위를 법적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임. 그러나 목표 집

단에 대한 폭력행위는 아니더라도 선동표현은 포함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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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나 영향을 중요한 개념요소로 보는 관점도 있음. 일단 혐오표현이 발화되면 상처나 모욕은 희생자의 인지

에 달려있음. 혐오표현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임. 즉, 혐오표현의 효과란 발화자,

내용, 목표대상(originator, content and the targeted one)에 따라 달라짐. 특히 차별을 선동하지 않는다

면(또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애매하게 됨.

● 국내에서도 대체로 혐오죄의 구성요건은 혐오의 감정 자체가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외부

의 행위가 형법적 규율대상이 되는 경우 내심을 동기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이에 따라 혐오표현이

란 ①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

깝다)에 대해 ②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원인이나 동기) ③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표현내용)을 중요

한 개념요소로 판단함.

☐혐오표현의 부정적 영향

● 혐오는 결국 차별의 문제로 귀결됨.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을 끊임없이 구분 짓고 배격하고 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임.

●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도 해악을 끼칠 수 있지만 표적 집단에 대한 폭력적 행위인 혐오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

●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인격권, 자유권, 평

등권 등)을 침해함.

● 혐오표현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2.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노력

☐유럽

● 유대인을 향한 혐오표현으로 인해 세계대전이 촉발된 역사적 경험이 있음. 그 결과 많은 유럽국가에서 혐오표

현을 형사적으로 처벌함.

● 독일: 형법 제130조(증오선동, 폭력적 조치·자의적 조치 촉구, 명예훼손, 해당 내용 문서나 상영물 배포, 전시,

광고, 전파 등을 처벌).

● 프랑스:언론자유법 제24조 등(차별, 혐오 선동, 모욕 처벌).

● 영국:공공질서법 제3장(혐오선동,출판·연극·방송 등에서의 혐오표현 처벌).

☐미국

● 혐오표현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범주에 속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폭력을 단순히 옹호하는 표현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급박한 위법행위를 선동 또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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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inciting or producing imminent lawless action)’하려는 의도가 있는 표현만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

함. 즉, 어떠한 표현이 해악이나 폭력을 야기하려 한다는 구실로 정부가 정치적 반대의견을 억압하는 것을 금

지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혐오로 인한 범죄행위인 혐오범죄(hate crime)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함. 미국 양형위원

회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이 범행

동기가 되었을 때는 3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함.

☐한국

● 2010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삼는 온라인 혐오게시물 급증. 2015년 강남

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혐·남혐 논쟁 심각해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표현

확산됨.

●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8개의 혐오표현 관련 법안 모두 회기 만료 등의 이유로 자동 폐기됨.

● 판례: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법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혐오발언은 명예훼손

이나 모욕으로 처벌됨.

●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6~2017 온라인 모욕죄 사건 분석한 결과 혐오표현이 119건으로 전체의 31.6%

를 차지함.

● 혐오발언으로 인한 모욕죄 유죄판결 사례: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칭한 경우 벌금형, 버스를 함께 탄 인

도인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고 발언한 경우 벌금형, "여자들은 뚱뚱하면 안된다 못생긴 년"이라는

발언에 대해 벌금형,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에 "김치년,낙태충"이라는 표현에 대해 벌금형, "김치년 나라 망신

시켰다"는 댓글에 대해 벌금형, "짱깨새끼 너네 나라로 가라"는 발언에 대해 벌금형 등 다양한 사건에서 혐오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됨.

● 특정인에 대한 홍어, 전라디언, 종북, 호모새끼 등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웹사이트 운영

자는 삭제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함(2013카합1661).

● 헌법재판소 2019. 11. 29. 선고 2017헌마1356결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함.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되, 단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판시함.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표현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고 인격과 가치관 형성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봄. 따라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한 차별, 혐오표현은 민주주의를 위해 허

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님. 타인의 인권 침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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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함.

3. 혐오표현 규제의 어려움

☐개념 정의의 어려움

● 학술적으로 혐오표현 개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음. 소수자(수적 소수자 또는 지배적 위치가 아닌 자)만 대

상이라는 견해,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견해, 다수도 포함되는 특정 집단을 대

상으로 한다는 견해, 차별적 사유를 근거로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협의)과 기타 차별적인 단순한 혐오표현(광

의)으로 나누는 견해 등 다양함.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움

● 유럽,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인종이나 종교로 촉발된 혐오표현 관련 역사적 경험 희박함. 따라서 혐오표

현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경험도 적음.

● 결국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어떤 표현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

며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함.

☐ 처벌 대상 규정의 어려움

● 어떤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혐오표현인지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실질적 차별행위, 혐오로 인한 폭력 등 행위에 규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법규 적용의 어려움

● 피해자(특정, 소수집단)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모욕(형법), 불법정

보(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처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함. 그러

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혐오표현이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양형기준에 있어서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

지른 경우를 특별 양형인자로 포함시킴(2019).

● 결국 혐오표현이 구체적인 침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차별적 행위와 결합했을 때 법적 제재가 가능함. 법률적 공

백을 메우기 위해서 차별금지법도 필요함.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한 어려움

● 혐오표현 확산에 기여하는 혐오미디어(hate media)는 과거 라디오, 텔레비전이었으나 이제는 인터넷이 혐

오미디어로 자리매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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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은 가짜뉴스와 결합하기도 하고, 특히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결합했을 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경향

을 보임.

● 소셜 미디어에서는 리트윗(retweet), 리그램(regram), 좋아요 등의 다양한 디지털 표현으로 인해 혐오의 감

정이 확산되고 증폭되는 양상을 보임.

3. 혐오표현 규제 동향에 대한 논의

●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혐오표현과 차별이나 폭력의 상관성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지

고 있음(Baker, 2012; Dworkin, 2009). ‘표현의 자유’ 옹호론도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막론하고 혐오표

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데 방어논리로 잘 활용되어 왔음.

● 규제 반대론자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법은 권력남용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없으며, 발화자 입장에서

자율성을 해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체제에 손상을 끼친다고 보고 있음(Baker, 2009, 2012;

Dworkin, 2012).

● 규제 찬성론자들은 혐오표현의 해악성에 주목함.

○ 혐오표현의 해악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혐오표현이라는 행위자체로 발생하고 다음은 행위

결과로서 발생함.

○ 혐오표현 행위는 그 자체가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임. 목표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쾌한 감정과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며,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존엄성을 침해함(Waldron, 2012).

○ 그 다음 혐오표현의 행위결과로 특정집단이 침묵하거나 배제됨으로써 공론장이 왜곡되거나 폭력행위까지

초래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여성을 부당하게 열등한 존재로 종속시키는 표현에 의한 피해, 그리고 혐오표

현의 결과 여성들을 어떻게 침묵시키는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Gelber & McNamara, 2016).

● 온라인 혐오표현을 오프라인 혐오표현과 달리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음. 온라인은 이질적이면서

도 역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확장됨(Citron, 2014; Cohen-Almagor, 2015). 접근성, 수

용자의 크기, 익명성, 즉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온라인 혐오는 오프라인 혐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

는 입장임.따라서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혐오표현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음.

● 특히 인터넷이 자발적인 혐오표현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미 양적으로 온라인 혐오표현이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넘어섰고 이용의 편리함,접근성,저비용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임(Brown, 2018). 인터넷의 특수성에 주목

하는 관점은 혐오표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것을 요구함(Weede, 2016). 공격적인 집단으로부터 사회를 지

키는 데 있어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봄(Balica, 2017).

● 혐오표현은 테러와 상당히 관련이 있고 특히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은 테러 공격을 야기하거나 촉진한다고 보

는 입장은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보다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Chetty & Alathur,

2018). 특히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을 넘어 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러한 형식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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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기지 않는다면 정

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더 심각하고 엄격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Brown, 2018).

4. 해결되어야할 과제

● 무엇이 혐오표현인지에 대한 개념 및 혐오표현의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인식시켜야 함. 근거 없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

현은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인식을 온라인 이용자들이 갖

도록 교육이 필요함.

●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자제하려는 시민들의 자율적 노력 및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함.

II. 글로벌 소셜미디어기업과혐오표현규제

1. 글로벌 소셜미디어와 혐오표현

☐글로벌 소셜미디어

● 온라인 플랫폼을 인터넷을 매개로 서비스를 통해 복수의 개별적이지만 상호의존하는 이용자들 사이의 상호작

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정의할 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는 소셜미디어, 앱 스토어, 온라인 마켓,

결제 서비스,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검색엔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포함됨(O

ECD, 2019).

● 서비스 간 중첩된 영역도 많기 때문에,각각의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 이 글은 온라인 플랫폼 중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

be), 핀터레스트(Pinterest), 레딧(Reddit), 틱톡(TikTok)과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에서의 혐오표현 문제

와 그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봄.

☐혐오표현 규율의 범위

● 혐오표현은 단일한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에 대하여 증오 또는 혐오를 선동(incitement to hatred)하거나, 공

개적으로 비방·멸시를 하거나, 심각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유포하는 표현 등 다양한 성격과 수위의 해악을 동

반하는 표현을 통칭하는 용어로 혐오표현을 사용함(국가인권위원회, 2017).

●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국제법 조항이나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규범의 목적과 규율 수단 및 강도 등에 따라 적

용되는 혐오표현의 범주가 다름(이주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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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히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입법례를 보면,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에 대한 규율을 시작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으로 규율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2017).

● 미디어법에서의 혐오표현의 정의를 일례로 살펴보면, 영국 커뮤니케이션청 방송법(Ofcom Broadcasting

Code)은 hate speech를 “장애, 민족, 젠더, 젠더재지정,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불관용을 기초로 하는 증오를 유포, 선동, 조장,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all forms of expression

which spread, incite, promote or justify hatred based on intolerance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ethnicity, gender, gender reassignment, nationality, race, religion, or sexual

orientation)”으로 정의함(Section 3).

☐소셜미디어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 소셜미디어의 대중화 초기에는 소셜미디어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상당했음.

● 실제 제도 언론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때 소셜미디어는 진실을 알리고 일반 대중의 의견을 널리, 국경을 넘

어 전파하는 데 실질적, 잠재적 힘이 있음. “소셜미디어가 아랍의 봄을 만들었다”(2010-2012)라는 진술은

소셜미디어의 그러한 힘을 단적으로 드러냄.

●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

해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였음. “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는 양질의 정

보로 편견과 허위를 몰아냄으로써 정치를 살리리라 기대했었다. 그런데 무언가 정말 잘못되어 버렸다.”

(2017년 11월 4일 이코노미스트지)

☐소셜미디어와 증오선동 주요 사례

● 2015년 미국 피츠버그 흑인교회에서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흑인 성직자 및 교인 9명 사망. 수사

내용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백인우월주의자는 “온라인을 통해 급진화”되었음.(“Prosecutors say Dylann

Roof ‘self-radicalized’ online, wrote another manifesto in jail” in The Washington Post, 23

August 2016)

● 2018년 미국 유대교 예배당에서 반유대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11명 사망. 이 사건의 반유대주의자는

Gab이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동하였고 사건 바로 직전에도 추종자들에게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남김.

Gab은 당시 2년 정도된 소셜네트워크로서, 혐오표현 규범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달리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을 더 옹호한다고 표방하였음. Gab은 “백인 민족주의자, 네오나치, 다른

극단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었음. (”On Gab, an Extremist-Friendly Site, Pittsburgh Shooting

Suspect Aired His Hatred in Full”, in The New York TImes, 28 October, 2018)

● 2016년-2017년 미얀마에서의 로힝야 민족에 대한 박해와 대학살 과정에서, 군부와 극우 민족주의 불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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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페이스북을 통해 로힝야에 대한 허위정보와 증오를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시켰음. 이에 대해 미얀

마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의 독립조사단은 페이스북이 로힝야에 대한 증오선동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

페이스북이 그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2018년 보고서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함.

○ “74. The role of social media is significant. Facebook has been a useful instrument for

those seeking to spread hate, in a context where, for most users, Facebook is the Internet.

Although improved in recent months, the response of Facebook has been slow and

ineffective. The extent to which Facebook posts and messages have led to real-worl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must be independently and thoroughly examined. The mission

regrets that Facebook is unable to provide country-specific data about the spread of hate

speech on its platform, which is imperative to assess the adequacy of its response.” (UN

Report of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12 September

2018, UN Doc. A/HRC/39/64, para. 74.)

● 페이스북도 미얀마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데 플랫폼이 사용되는 데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함. (“Facebook Admits ItWas Used to Incite Violence in Myanmar”, in The New York Times,

6 November 2018)

●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50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총기를 난사

한 백인우월주의자는 백인우월주의 내용의 선언문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총격상황을 소셜미디어로 중계하였

음. (“How the Christchurch Terrorist Attack was Made for Social Media”, CNN, 16 March 2019)

☐소셜미디어와 증오범죄 관계에 대한 연구

● Kersten Muller and Carlo Schwarz, “Fanning the Flames of Hate: Social Media and Hate

Crim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6 October 2020)

●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2년 동안 독일에서 발생한 난민공격 사건, 3,335건에 대해서 관련성 있을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부(wealth), 인구구성, 극우파 지지 정도, 언론 성향, 난민 수, 과거 증오범

죄 사건의 발생 건수,난민 반대 시위 발생 건수 등. 그전까지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로 소셜미디어 이용과

의 상관관계가 드러남.난민 반대 공격이 많이 발생한 지역들은 모두, 지역의 규모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페

이스북 이용이 평균보다 높았음.

2. 혐오표현과 인권

☐차별금지와 평등권

●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차별이나 차별의 선동

에 대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는 “어떠한 차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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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하

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a)항에 따르면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치를 법률에 의하여

금지할 의무가 있음.

● 인종,출신 민족,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특정집단과 그에 속한 개인의 인간존엄성을 부인하

고 공격하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차별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유엔인권조약기구의 해석(이주영, 2015).

☐표현의 자유

●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 차별 없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은 이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

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타인의 권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

할 수 있다고 함.

● 표현의 자유의 내적 가치: ①진리의 발견: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이성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고, 진실이 궁극

적으로는 허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실 추구에서 가장 최선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 속에서

허위들이 걸러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론’.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표

현의 자유)를 헌법상 가장 우위의 가치로 지탱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어 왔음. ②개인의 자아실현과 발전: 개개

인들은 간섭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자아를 실현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 이를 위해 최대한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 요구됨. ③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

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통해 복수의 의견 가운데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함. 의견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토대로서 중요(이주영, 2015).

●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혐오표현: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지 않다는 점, 집단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소수자 개인들의 자아 표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과 개인들에 대해 동등한 사회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소수자 집단의 공론장 참여를 위축시

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 등 고려할 필요성(이주영, 2015).

●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소셜미디어: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가 다

양한 생각과 견해가 자유로이 소통, 토론되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고, 자정작용을 통해 해악적 표현물은 소수화되고 진리의 발견을 도울 수 있어야

함. 그런데 글로벌 소셜미디어의 현재 상황이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전제를 충족하는지 의문. 이용자가 소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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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광고수익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글로벌 소셜미디어의 주된

수익 모델이고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공동의 공적 공간이 아닌 수많은 작은 공적 공간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접근

보다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편향성과 사회적 고정관념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대항 발화를 통한 편견 해소와 다양성 증진이 어려운 조건을 나타내고 있음(Laub, 2019).

3. 소셜미디어 혐오표현에 대한 접근들

☐주요 플랫폼의 혐오표현 규제

● 페이스북1: “혐오발언은 협박과 배척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우에 따라 실제 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FACEBOOK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적 지향2,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 심각한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과 같이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타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혐오발언으로 정의”

● 유튜브3: “YouTube에서는 증오심 표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

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됩니다. :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군필 여부

● 트위터4: “혐오 행위: 인종, 민족, 국적, 신분 계급,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조장하거나,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범

주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인 계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혐오 이

미지 및 표시 이름: 프로필 이미지 또는 프로필 헤더에 혐오 이미지나 상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

자 아이디, 표시 이름 또는 프로필 자기소개를 사용하여 특정 대상을 괴롭히거나 사람, 단체 또는 보호 대상 범

주에 속하는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 인스타그램5: “인종, 민족, 국적, 성별, 나이, 성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누군가를 공

격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에 반대하거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

적으로 공유된 혐오 발언은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https://m.facebook.com/communitystandards/hate_speech/ (최종접속일: 2020.10.30.)

2.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는 혐오표현 정책문 국문 번역본은 sexual orientation을 모두 성적 취향으로 하고 있음. 각국의

사회적·언어적맥락속에서혐오표현을이해할필요성을환기시키는대목.

3.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1939?hl=kr (최종접속일: 2020.10.30.)

4. https://help.twitter.com/ko/rules-and-policies/hateful-conduct-policy (최종접속일: 2020.10.30.)

5. https://www.facebook.com/help/instagram/477434105621119/ (최종접속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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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혐오표현:최근 논쟁

● CEO 마크 저커버그 (2019)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담고 있는 정치광고라도 제한 두지 않겠다.”고 표방

하였다가 비판을 받음. 맥락: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가 브렉시

트 지지 정치 컨설팅업체에 유출되어 브렉시트 지지그룹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 활용

되는 등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데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미 대통령 트럼프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게시 (2020.5.29

Facebook, Twitter, Instagram). 트위터: 폭력규칙 위반 안내문 읽어야 게시물 볼 수 있도록 조치.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자체규정 위반하는 게시물임에도 규정 적용하지 않음.

● STOP hate for profit운동:페이스북에 대한 광고 보이콧 조직(2020.7)

● 케노샤 백인우월주의 무장단체 페이지(2020.8): 폭력선동 신고 있었으나 페이스북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

음. 2명 사망.

● Facebook이 의뢰한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가 발간됨(2020.8): “민권의 심각한 후퇴 초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 좋은 일. 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권력있는 정치인들에게 동일한 규칙 적용하지 않는 것 비

판 내용 담음. “a hierarchy of speech is created that privileges certain voices over less powerful

voices.”

☐주요 국가들의 정책과 관련 규범

●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적용범위 국가행위자. 소셜미디어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통신품위법

(1996) 제230조: 이용자들의 온라인 표현에 대하여 인터넷 기업에 대해 면책 규정. 트럼프의 제230조 면책

제거하는 행정명령(2020.5.29): “온라인 플랫폼의 검열에 대한 제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의 조 바

이든, 버니 샌더스, 마크 해리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유통하는 정보가 폭력 조장, 허위정보 유포 등 해

악을 끼칠 때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230조 삭제 또는 개정 입장.

● 유럽평의회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 범죄 협약 추가의정서」

(2003): 온라인상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내용의 전파(제3조), 인종주의적 모욕 행위(제5조), 제노사이드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부정, 심각한 축소, 승인, 정당화(제6조)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 규제 도입, 처벌하도

록 함.

● 유럽연합 「형법을 통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특정 형태와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결정」(2008):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적 및 민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그 일원에게 공개적으로 폭력과 증

오를 선동하는 고의적 행위를 각 회원국 내에서 형사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각국 법원들 사이의 관련 협력

도모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 유럽연합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기준」 (2016): 유럽연합 회원국:「형법을 수단으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특정 형태와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결정」(2008)에 따라 공개적인 증오·혐오·선동 법으



카카오증오발언대응정책녹서 75

로 규제.배경:온라인상에서도 불법 혐오표현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 내부 규정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폭력과 증오 조장, 선동 금지 명확히 하도록 함.

‘유효한’ 삭제 요청에 대해 규정/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최대한 24시간 내 불법 혐오표현 삭제 신고 요청 검

토, 검토 결과에 따라, 콘텐츠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하도록 함. 규정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2016년 페이스북, 마이

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참여. 2018년 인스타그램, 구글+, 스냅챗, 데일리모션 참여. 2019년 Jeuxvideo.

com추가 참여.

● 독일: 「형법」 제130조 민족, 인종, 종교, 국적,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혐오를 선동하

는 행위,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훼손으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185조,

제187조 (모욕, 명예훼손죄) 집단모욕죄, 집단명예훼손죄 인정. 「일반평등대우법」 제3조 언어를 통한 차별

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 차별행위로 규정.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법, 2018년 1월 시행) 소셜미디어

제공 기업에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콘텐츠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 의무. 의무 위반: 벌금 최대 5천만 유로.

투명성 보고 의무 부과.

4. 소셜미디어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우려

● 콘텐츠의 과잉 차단 위험

● 기업에 의한 검열이 제도화될 것에 대한 우려

☐과제

● 국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책임 인식 강화할 필요 있음.

● 주요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의 혐오표현 자체 규정 관련, 개선 과제: ①소셜미디어 내 처리 절차의 투명성 증

진, ②부당하게 삭제, 차단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강화 및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강화,

③정부, 소셜미디어 기업, 시민사회, 혐오표현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그룹과 지속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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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온라인 혐오표현에대한일반시민인식조사

1.조사개요

☐조사목표

●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가시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음. 온라인상 혐오의 대

상은 인종, 민족, 장애, 여성, 성적지향을 넘어서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특정 지역과 종교로 확장됐으며, 혐

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의 방식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변화해가고 있음.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

면서 둔감해지는(desensitization)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법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실천적 해법

마련을 위해 학계, 정책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혐오표현이

무엇이며, 실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보

임.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조사대상

● 전문조사기관 마켓링크에 의뢰하여 2020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혐오표현에 대해 들어본 적 있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패널 가운데 16,542명에게 설문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뒤 응답대상자

가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한 비례층화표집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했으며, 1,022명(응답률 6.2%)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함.

● 응답자 평균 연령은 44.58세(SD = 12.89), 성별분포는 남성 515명(50.4%), 여성 507명(49.6%), 연령별

분포는 20대 186명(18.3%), 30대 193명(18.9%), 40대 230명(22.5%), 50대 242명(23.7%), 60대 이

상 171명(16.7%)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기 263명(25.7%), 서울 198명(19.4%), 부산 69명(6.8%), 경

남 67명(6.6%), 인천 59명(5.8) 등임.

● 그 외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196명(19.2%), 대재·대졸 710명(69.5%), 대학원재·대학원졸 116명(11.4%)이

며, 종교는 무교 570명(55.8%), 개신교 203명(19.9%), 불교 147명(14.4%), 천주교 79명(7.7%), 기타

13명(1.3%) 등으로 나타났고, 정치성향은 진보 307명(30.0%), 중도 505명(49.4%), 보수 210명(20.5%)

이었음.

☐조사내용

●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문장): 혐오표현의 대상을 카키넨, 옥사넨, 그리고 래새넨(Kaakinen, Oksanen, &

Räsänen, 2018), 국가인권위원회(2016), 문화체육관광부(2018)를 참조하여 인종·민족·국적, 종교, 정치성



카카오증오발언대응정책녹서 77

향,출신지역, 성별, 장애, 성적지향,특정연령층의 8개 범주로 나누고, 혐오표현 관련 문헌(논문, 보고서,교육

자료 등)과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SNS 댓글을 참조하여 각 혐오대상별 표현 진술문을 본 연구에 맞게

바꾸어 대상별 4개(모욕형 2개, 선동형 2개), 총 32개 진술문을 설문문항으로 활용함. 소랄, 빌레비츠, 그리

고 위니위스키(Soral, Bilewicz, &Winiewski, 2018)와 코완과 호지(Cowan & Hodge, 1996)의 혐오표현

측정방식을 변용해 7점 척도(1:혐오표현이 아니다 ~ 7:혐오표현이다)로 측정.

※ 국가인권위원회(2019) 연구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을 모욕형으로, 차별·

폭력의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을 선동형으로 분류했음

●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단어): 온라인에서 많이 쓰는 혐오표현 43개 표현을 선별해 5점 척도(1: 혐오표현이 아

니다 ~ 5:혐오표현이다)로 측정. 해당 단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응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판단: 개인·집단에 대한 욕설, 인간 이하 표현, 동물·곤충·질병으로 표현 등 13개 문

항을 5점 척도로 측정.

●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경험: 국가인권위원회(2016)와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문항을

변용해, 최근 6개월 사이 온라인에서 인종·민족·국적, 종교, 정치성향, 출신지역, 성별, 장애, 성적지향, 특정

연령층의 8개 범주에 대한 혐오표현을 얼마나 접했는지 나누어 5점 척도(1: 거의 접하지 못했다 ~ 5: 매우 자

주 접했다)로 측정.

● 혐오표현 노출에 대한 개인적 영향: 온라인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감정 또는 행동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측정.

● 혐오표현 생산 경험:혐오표현 생산 경험과 빈도, 이유를 각각 측정.

● 혐오표현 피해자 인식: 온라인에서 누가 혐오표현의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명목형 문항에 대해 1~3순

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

● 혐오표현 규제 태도: 국가인권위원회(2016), 문화체육관광부(2018), 그리고 박아란과 양정애(2016)의 문항

을 활용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태도,피해대상별 규제 필요성, 대응방안에 대해 각 5점 척도로 측정

2.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피해대상 집단 및 표현별 혐오표현 인식 수준 (그림 1, 2-1, 2-2)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을 8개 피해대상 집단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M = 5.67,

SD = 1.28)을 혐오표현에 가장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어 출신지역에 대한 혐오표현(M = 5.63,

SD = 1.25), 정치성향(M = 5.28, SD = 1.44), 성별(M = 5.22, SD = 1.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특정연령층에 대한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M = 4.31, SD = 1.41).

※참고: M=평균, SD=표준편차를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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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장 표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정치성향, 출신지역,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은 모두 7점 가운데 5점이

넘게 나타났음(M = 5.18 ~ 5.84). 대체로 4점 이상으로 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특정연

령층 가운데 젊은층(초등학생,청소년)에 대한 표현은 다소 낮게 나타남(M = 3.68 ~ 4.13).

그림2-1.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혐오표현별) 1

그림1.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N=1,022.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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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그림 3-1, 3-2, 4)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한 결과, 정치성향, 성별, 장애,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1.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성별) 1

그림2-2.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혐오표현별) 2
N=1,022.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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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5.49(SD = 1.27), 남성은

4.95(SD = 1.29)였음. 또한 정치성향에 대한 혐오표현에 있어서도 여성 5.41(SD = 1.47), 남성 5.14(SD =

1.39)로 차이가 있었음. 한편 특정연령층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은 남성 4.37(SD = 1.38), 여성

4.25(SD = 1.43)로 유일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그림4. 표현유형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성별)

그림3-2.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성별) 2
N=515(남성), 507(여성). 7점 척도

N=515(남성), 507(여성),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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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혐오표현을 모욕형과 선동형으로 나누어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욕형 혐오

표현은 여성이 5.24(SD = 1.02), 남성이 4.98(SD = 4.9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선동형 혐오표현도 여성

이 5.09(SD = 1.10),남성이 4.97(SD = 1.10)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제한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 (그림 5-1, 5-2, 6)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별로 정치성향,출신지역, 성별, 장애,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의 인식이 다

른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젊은층이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령, 출신지역에 대한 혐오표현

은 20대가 5.96(SD = 1.24), 30~40대가 5.63(SD = 1.26), 그리고 50~60대가 5.49(SD = 1.23)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5-1. 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연령대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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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혐오표현을 모욕형과 선동형으로 나누어 연령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5-2.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연령대별) 2
N=186(20대), 423(30-40대), 413(50-60대). 7점 척도

그림6. 표현유형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연령대별)
N=186(20대), 423(30-40대), 413(50-60대).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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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형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20대가 5.33(SD = 1.06), 30~40대가 5.10(SD = 1.07), 그리고 50~60대가

5.02(SD = 1.03)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0~40대와 50~60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즉

20대가 다른 두 연령대에 비해 모욕형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동형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20대가 5.24(SD = 1.13), 30~40대가 5.06(SD = 1.09), 그리고 50~60대가

4.91(SD = 1.09)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20대와 50~60대 간의 차이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20대가 50~60대에 비해 선동형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 (그림 7-1, 7-2, 8)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별로 인종·민족·국적, 종교, 정치성향, 출신지역, 장애, 특정연령층에 대한

혐오표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 때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인종·민족·국적의 경

우 대학원졸(재학포함) 5.00(SD = 1.38), 대졸(재학포함) 4.76(SD = 1.41), 그리고 고졸이하 4.53(SD =

1.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사후검증 결과, 대학원졸이 고졸

이하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이나, 대학원졸과 대졸, 대졸과 고졸이하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그림7-1.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교육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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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교육수준) 2

N=196(고졸이하), 710(대재·대졸), 116(대학원재·대학원졸). 7점 척도

그림8. 표현유형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차이 (교육수준)

N=196(고졸이하), 710(대재·대졸), 116(대학원재·대학원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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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혐오표현을 모욕형과 선동형으로 나누어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욕형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대학원졸(재학포함) 5.26(SD = 1.10), 대졸(재학포함) 5.13(SD = 1.05), 그리

고 고졸이하 4.94(SD = 1.03)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대학원졸과 고졸이하 간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선동형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대학원졸(재학포함) 5.19(SD = 1.09), 대졸(재학포함) 5.07(SD = 1.10), 그리

고 고졸이하 4.80(SD = 1.10)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대졸과 대학원졸이 고졸이

하에 비해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과 대학원졸 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온라인 혐오표현(단어)에 대한 판단 (그림 9)

●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혐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43개 단어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4점 이

상으로 혐오표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혐오 단어인 개쌍도(M = 5.84, SD = 1.38), 전라디언(M = 5.58, SD = 1.60),멍청도(M = 5.57, SD =

1.58)이 다른 단어에 비해 사람들이 혐오표현에 더욱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민족·인종·국적에 대한 혐

오 단어인 쭝꿔(M = 4.44, SD = 2.05), 흑형(M = 4.65, SD = 1.94), 쪽바리(M = 4.77, SD = 2.13), 짱깨

(M = 4.65, SD = 1.94)는 혐오표현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벌레로 표현한 일부 단어들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예를 들

어,급식충(M = 4.91, SD = 1.81),학식충(M = 4.64, SD = 1.89), 설명충(M = 4.41, SD = 1.90), 진지충(M

= 4.44, SD = 1.86), 라떼충(M = 4.70, SD = 1.84)을 혐오표현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남. 다만, 성적지향(똥꼬충), 노년층(틀딱충), 남성(한남충)을 벌레로 빗대어 표현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남.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판단 (그림 10)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여러 기준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얼마만큼 혐오표현이라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

대체로 3점 이상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혐오표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러 기준 가운데 특히 개인·집단을 동물, 곤충, 질병으로 표현하는 것(M = 4.06, SD = 1.01)을 혐오표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인·집단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표현(M = 3.98, SD = 0.96), 개인·집단이 신

체적·정신적으로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표현(M = 3.97, SD = 1.01), 개인·집단의 특성을 문제 삼아 이

들을 따돌리자고 하는 표현(M = 3.95, SD = 1.01) 등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한편 행위적 표현으로서 흑인을 모방하기 위해 얼굴에 검은 칠을 하는 표현(M = 3.56, SD = 1.19)을 혐오표

현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아시아인을 모방하기 위해 눈을 찢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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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혐오 의미를담고있는단어에 대한 혐오표현 판단
N=1,022.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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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M = 3.98, SD = 1.01)은 다소 높게 나타나, 혐오표현의 대상과 자신의 거리감에 따라 자신과 멀다고 느

끼는 경우 혐오표현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탐색해볼 수 있음.

그림10.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개념적 판단
N=1,022. 5점 척도

3.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및 생산

☐온라인 혐오표현 노출빈도 (그림 11, 12-1, 12-2, 13-1, 13-2)

● 응답자들의 온라인 혐오표현 노출량을 살펴본 결과, 정치성향(M = 3.76, SD = 1.19), 종교(M = 3.49, SD =

1.29), 성별(M = 3.46, SD = 3.46), 출신지역(M = 3.18, SD = 1.29), 특정연령층(M = 3.06, SD = SD =

1.18)에 대한 혐오표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 외 인종·민족·국적, 장애,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은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노출빈도가 높지 않았음.

● 성별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량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종·민족·국적, 정치성향, 출신지역,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 노출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위 네 개 피해대상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더 많이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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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22. 5점 척도
그림11. 온라인 혐오표현 노출빈도

● 연령대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량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종·민족·국적, 종교, 성별,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 노출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종·민족

·국적, 그리고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 30~40대가 50~60대에 비해 노출의 정도가 높음.

그림12-1.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 노출 정도의 차이 (성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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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15(남성), 507(여성). 5점 척도
그림12-2.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 노출 정도의 차이 (성별) 2

그림13-1.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 노출 정도의 차이 (연령대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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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 노출의 영향 (그림 14)

● 응답자들이 혐오표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M = 3.16, SD = 1.27),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M = 3.00, SD = 1.20)는 3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존감이 떨어졌다’(M = 2.50, SD = 1.22),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

려움을 경험했다’(M = 2.32, SD = 1.22),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M = 2.32, SD = 1.20)와

같은 문항은 3점 미만으로 나타났음.

● 즉 온라인 혐오표현을 접한 뒤 심리적 위축보다 행동적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N=1,022. 5점 척도

그림14. 온라인 혐오표현 노출의 영향

N=186(20대), 423(30-40대), 413(50-60대). 5점 척도

그림13-2.피해대상집단별 혐오표현 노출 정도의 차이 (연령대별) 2



카카오증오발언대응정책녹서 91

☐온라인 혐오표현 생산 경험 (그림 15, 16, 17)

● 응답자 중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올린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에 해당되는 61명만 그렇다

고 응답함. 이들 가운데 남성(78.7%)이 여성(21.3%)에 비해 약 3.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로는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르게 나타남.

●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 살펴본 결과, ‘1개월에 1회 이하’가 19명(31.1%), ‘6개월에 1회

이하’가 11명(18.0%), ‘1주일에 1회 이하’가 10명(16.4%) 등이 순으로 나타남.

●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올리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가 30명(27.5%), ‘상대방에

먼저 내가 속한 집단을 비난하는 내용을 올려서’가 23명(21.1%),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가

16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N=61

그림15. 온라인 혐오표현생산 주체

N=61

그림16. 온라인 혐오표현생산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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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1
그림17. 온라인 혐오표현생산 이유

4. 온라인 혐오표현의 피해대상 인식

☐온라인 혐오표현의 피해대상 (그림 18, 19)

● 온라인에서 누가 혐오표현의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여성 393명(12.8%), 특정종교

328명(10.7%), 장애인 325건(10.6%), 연예인·스포츠스타 324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N=3,066. 1-3순위중복응답
그림18. 온라인 혐오표현의피해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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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누가 혐오표현의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적 소수자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인 438명(14.3%), 여성 420명(13.7%), 성소수자 297명(9.7%), 노인 286명(9.3%), 호남전라

도사람 209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N=3,066. 1-3순위중복응답
그림19. 온라인 혐오표현의피해대상 (사회적소수자)

5.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방안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태도 (그림 20, 21)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3.41(SD = 0.92)로 나타나 대체로 규제의 필

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규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성이 3.49(SD = 0.94)로 남성 3.33(SD = 0.91)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N=515(남성), 507(여성). 5점 척도

그림20.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태도 차이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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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에 따라 규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대 3.53(SD = 0.94), 30~40대 3.40(SD =

0.96), 50~60대 3.36(SD = 0.88) 순이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N=186(20대), 423(30-40대), 413(50-60대). 5점 척도

그림21.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태도 차이 (연령대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방안 인식 (그림 22)

●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함에 있어 피해대상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장애(M = 3.80, SD =

1.23), 성별(M = 3.51, SD = 1.26), 출신지역(M = 3.46, SD = 1.22), 특정연령층(M = 3.38, SD = 1.15)에

대한 혐오표현 등의 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한편 정치성향(M = 3.16, SD = 1.21), 종교(M = 3.19, SD = 1.22)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다

른 피해대상에 대한 혐오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N=1,022. 5점 척도

그림22.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방안 인식 (피해대상별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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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방안 (그림 23)

●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포털 등 사업자의 임시조치, 삭제 등 적극적 활용’(M

= 4.02, SD = 1.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피해자의 반론, 반박 기회 등 보장’(M = 3.90,

SD = 1.04), ‘포털 등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와 투명성 보고서 발행’(M = 3.88, SD = 1.03), ‘시민교육과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공’(M = 3.85, SD =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예: 혐오표현처벌법, 차별금지법 등) 제정’(M = 3.48, SD = 1.17)이나 ‘현

행 형사 관련 법률의 적극적 활용’(M = 3.64, SD = 1.11)과 같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대응방안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23.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IV. 온라인 혐오표현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1.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대상

●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조사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특성 및 확산 배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시민들의 양적 조사결과 내용의 함의

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온라인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함.

● 이를 위해 오랫동안 혐오표현과 온라인 혐오표현 현상을 탐구해 온 언론학자, 헌법학자, 법률가 15명을 대상

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언론학자 7명, 법학자 6명 그리고 변호사 2명임. 심층 인터뷰는 2020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시받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전문가와 전화 통화하여 답변 내용

을 보충하였음.

N=1,022.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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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서술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으로 면접지를 구성하였음.

● 서술형 질문은 첫째,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성과 정의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혐오표현과 차이점 둘째, 온

라인 혐오표현이 지속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으며 개인적 차원, 교육·문화·언론

등 사회적 차원, 인터넷서비스 사업관리 차원, 정책적·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 선택형 질문으로 첫째, 온라인의 다양한 공간 중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플랫폼 평가, 둘

째, 혐오표현으로 간주되는 사례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표현, 셋째,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으로 인

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평가, 넷째,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인해 가장 심

각한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평가 다섯째,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식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

하는 방안 등임.

2. 온라인 혐오표현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일반적 혐오표현과 차이

☐온라인 혐오표현의 정의와 특성

●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성, 연령, 종교, 나이,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편견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비하,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정의가 많음. 특정 상대에 대한 적대,

적의적인 표현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다른 행위와 비교할 때 고의성 또는 인식이 전제되는 행위라고 평

가함.

●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성과 정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사회적

소수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파악하고 있음. 둘째, 특정 상대에

대한 차별적, 비하적, 모욕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혐오표현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성,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비판, 논평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셋째, 온라인 혐오표현은 익명

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혐오표현 동참이 용이하고 그 파급력 또한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넷째, 사회적·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시민사회가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서 혐오표현의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함.

☐온라인 혐오표현과 일반적 혐오표현의 차이

● 전문가들은 온라인 혐오표현과 일반 혐오표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음.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견해, 강학상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견해, 다만 정책 집행을 위해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됨.

이를테면 “온라인 혐오표현의 경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발화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

는 혐오표현뿐만 아니라 편견에 기반 한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차별적 표현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 혐

오표현 일반과 온라인 혐오표현의 구분의 필요성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식을 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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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

● 다만 혐오표현이 ‘어떤 공간’에서 발화되느냐에 따라 그 파급력, 영향력이 크며 온라인상 혐오표현은 익명성,

개방성, 전파성,쌍방향성 등의 이유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함.

● 차별적 표현과 혐오표현은 일부 중첩되거나 유사할 수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다는 견해, 혐오표현을 반드시 사

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적의적 표현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고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존재한다

는 견해도 제시됨.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사회적 의미와 해악의 정도, 법적 통제와

규제범위를 설정할 때 정책적 고려를 달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임.

● 또 온라인 혐오표현과 일반 혐오표현의 차이를 단지 전송수단의 차이로 파악하는 전문가들 중에 모욕, 명예훼

손,반인종주의,특정 종파에 대한 비난, 전쟁에 대한 찬양·고무·선동,명백하게 허위인 정보의 전파 등도 온라

인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경우가 있음.

3. 온라인 혐오표현의 지속 이유와 대응 방법

☐온라인 혐오표현의 지속 이유

● ‘개인적 차원’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이 지속되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첫째,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에 익숙해 짐으로써 놀이나 유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저항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 둘째, 다른사람에 대한 포용, 배려와 존중심이 부족하고 공감역량이 약화된 채 자신의 분노, 좌절, 스트레

스를 배설하는 차원에서 혐오표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 셋째, 고정관념과 편견,잘못된 가치 평가, 자신의 사고에 대해 성찰하지 못한다는 점.

○ 넷째,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약화와 불안의 가속을 사회적 소수자들에 전가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점.

○ 다섯째, 익명성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에 대한 동조자들과 연대를 통해 심리적 고립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점.

○ 여섯째, 혐오표현 현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한 점.

●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온라인 혐오표현이 지속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초·중·고의 미디어 교육 및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가정·사회적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

○ 둘째, 저성장 및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오프라인의 도덕적 수위가 강화됨으

로써 오프라인에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약화돼 이를 온라인 표현공간에서 표출하는 데 따른

결과임.

○ 셋째, 사회적인 차별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여 이러한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

○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과민 대응해 온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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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온라인 혐오표현의 심화,확산의 한 요소라고 진단함.

○ 다섯째, 편견과 차별이 역사적으로 지속,심화되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

화적 주류문화로 자리 잡아 재생산되어 왔고 그러한 편견과 차별이 무의식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

현으로 발화되고 있다는 점. 그 외 언론사가 대립되는 이슈를 제공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공론화 된 주제

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외의식을 만들고 있다는 점, 우리 사회가 유럽보다 미국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

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자신과 다른 견해를 온라인에서 투쟁의 대상화 함으로써 극단적인 공

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애초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으

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제시하였음.

● ‘인터넷서비스 사업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온라인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

시했음.

○ 첫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공간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이

유로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

○ 둘째, 나아가 이러한 표현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인터넷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상업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언론 역시 이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

○ 셋째,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인식 자체가 낮다는 점. 그 외 ‘원인’과 ‘책임’

은 구분되어야 하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공간의 혐오표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으

나 온라인 혐오표현의 지속,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음.

● ‘정책적·법적 차원“에서 볼 때 온라인 혐오표현이 지속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임.

○ 첫째, 혐오와 차별에 대한 처벌 법률이 부재하고 정책적으로도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처벌될 수 있다는 신

호를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둘째, 온라인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

한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 셋째, 온라인 혐오표현의 처벌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유도해 내거

나 경계상의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넷째, 포털에서 제공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포털사업자의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법·정책상의 문제임.

○ 다섯째, 온라인 혐오표현은 한 국가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

고 온라인의 특성을 활용한 대항언론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 대응이 긴요함에도 정부의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 여섯째,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성상 장기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함에도 단기적

관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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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

● ‘개인적 차원’의 대응방법으로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오프라인의 정체성과 온라인상의 정체성이 일치되도록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며 온라인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성찰이 배가되어야 함.

○ 둘째, 개인적으로 사회적 소통능력을 함양해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 포용하

려는 공감능력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기 안

의 편견의 발견과 인식,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일상적 만남과 경험을 강화해 스스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셋째,법적 지식을 축적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해 그 역량을 제고해야 함. 전문가들은 온라인 혐

오표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볼 때 ‘개인적 차원’의 대응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함.

●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함.

○ 첫째, 초·중·고에서 미디어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을 변경해

야 하며 정규 교과목 설정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특정 교과의 한 단원으로 편제해서 교육해야 함.초·중·고

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 예비 교사들에 대한 미디어교

과목 필수화를 구축해야 함.

○ 둘째, 문화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

을 제고하는 미디어 교육과 언론의 정보제공이 동반되어야 함.

○ 셋째, 온라인 혐오표현을 소개하고 주목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변화시켜야 함.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생산, 재생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과 사업자 연합체 등에서 언론인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

해야 함.

○ 넷째, 교육·언론·시민단체 등에 의한 다차원적인 통합적 공동 노력이 필요한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혐

오표현 보도를 자제하고 소통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언론의 노력,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할 경우 표현물 삭제, 이용자 계정 사용중지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

하게 밝힐 것.

○ 둘째,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등록하기 직전에 표현물에 혐오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에 특정 표시를 해 주는 방법을 실행할 것.

○ 셋째,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으로 포털의 첫 화면 윗줄에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계하고

해악을 알리는 문구를 스트리밍하는 방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온라인 메시지 게시자의 사이트 내에서의 과거 온라인 경력이 드러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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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사이트를 재설계하는 방식을 활용해 볼 것.

○ 다섯째, 표현물 삭제나 이용자 계정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 외에 검색 결과에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게시

물을 배제시키는 방식을 실행할 것. 여섯째, 포털 등 인터넷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혐오표현의 유통을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진 의의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함.

● ‘법적·정책적 차원’의 대응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첫째, 온라인 혐오표현은 금지된다는 신호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차별금지법, 증오범죄규제법, 혐오처

벌법 등의 법률을 제정해 대응할 것을 제안함. 그 중심에 차별금지법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둘째, 정책적으로 장기적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것.

○ 셋째, 미디어교육지원법, 인권교육법 등을 통한 시민들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과 디지털 정보 수용 및 이용

역량을 제고할 것.

○ 넷째,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조항에 혐오표현 신설,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제3호 바목의 재해

석 검토,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에 혐오표현을 지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선택형 응답에 나타난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방안

● 전문가들이 선택형 응답을 통해 제안한 가장 중요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방안은 ‘시민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임. 15명의 전문가 중 10명이 제1순위로 ‘교육적 대응’을 선택하였음.두 번째 대응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투명성보고서’ 방식임. 제2순위와 제3순위로 다수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삭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 그리고 ‘혐오처벌법 등 형사법’을 제정

해서 대응할 것을 미디어 교육, 자율규제와 보고서 등의 조치에 이어 후순위이긴 하지만 보완책으로 제안하고

있음.

● 기타 선택형 답변에 나타난 특성은 첫째,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의 ‘일베’, ‘디씨 인사이드’,블로그와 유튜브

등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이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둘째, 온라인 혐오표현물을 게시하는 이유로 ‘실

제 그렇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먼

저 비난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게시’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셋째,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는

‘성적 소수자’와 ‘여성’이 온라인 혐오표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V. 나가며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조사 결과, 표현방식, 성별, 연령대,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선동형 표현보다 모욕형 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보다,젊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각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혐오표현의 대상과 자신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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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남.

☐종교, 정치성향,출신지역, 성별,특정연령층 대상의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남성이 여성보다,젊을수록 온라인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혐오표현 생산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7배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고른 분포를 보임.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에 기반한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혐오표현의 대상이 누구이며, 표현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

안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해대상과 표현방식에 따라 즉시 삭제할지, 임시조치를 할지 등

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혐오표현 사전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사도 기반 혐오표현 탐지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활

용하여 혐오표현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거나 즉각 조치하여 노출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교육대상별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됨.

●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혐오표현에 대한 생산과 노출 정도가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교육대상을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세분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

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기관, 미디어 사업자, 시민단체, 학계가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구

성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연결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일반시민들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형사상 처벌하는 규제방식에 대해서

는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점을 감안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혐오표현과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모욕적 표현을 구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욕설은 국내 법제에서 모욕죄로 처벌가능하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논의에서는 모욕적

표현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을 목표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임.

● 혐오표현의 개념과 범주가 불명확하므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는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며,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은 명확하고 구체적

으로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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